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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Needs of the Public for Infant and Toddler

Policy in e-people Civil Complaints related to Low Fertility.

: Focusing on the CONCOR Analysis

Hyang Hee Ho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s perception and needs of infant policy,

focusing on 992 complaints rlated to low fertility posted on the online petition

bulletin board, e-people, from 2006 to 2022. Since the population is a basic unit

of social composition, the continuation of the low fertility negatively affects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by causing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popu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As a countermeasur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basic plan for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since 2006, and is paying attention to policies related to infants and

toddl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s perception of

infant-related policies by collecting complaint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selecting only posts related to infant policies. In addition, we want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compared to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period. The results of the CONCO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its policies on childbirth and

rearing to all citizens. Seco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en's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social burden. Third, measures are needed

for various types of family groups, such as foreign pregnant women'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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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infants' families, and single-parent infants' families. Fourth, we need

to actively expand medical services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elderly

pregnant women and infertile women. Fifth, policies aimed at improving social

awareness are needed for multi-child families. Sixth,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the needs and conflicts of infant care personnel.

Keywords : Low fertility, Infant Policy, Big Data, CONCOR analysis,

Public's perception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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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은 2022년 0.78명이라는 역대 최저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

며(통계청, 2023),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통계청, 2022).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

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1호 인구소멸국

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중앙일보, 2023), 올해 5월 한반도미래인구연

구원이 주최한 학술행사에서도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과도한 업

무, 교육열 등을 언급하며 저출산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경향신문,

2023). 또한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주

립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Korea is so screwed.”

라고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23).

이처럼 저출산 현상은 국가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

으나(금은영, 김도희, 2023), 한국의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

적이지 못하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

식변화’에 따르면, 2012년에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19~34세

청년층이 56.5%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에는 36.4%로 하락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46.4%가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022년에는 53.5%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담당하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령화까지 가속되며(조

진우, 2021), 이제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가 되었고, 국가적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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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금은영, 김도희, 2023; 윤홍식,

정성호, 2018).

인구는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이기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저출

산 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화 등 국가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강재, 2011; 이삼식, 2006).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가생산력을 감소시키고 교육체계에 변화를 초래하며 사회보장제도에 악

영향을 미치기에(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23),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도 이어진다(오유진, 박성

준, 2008).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 여성의 출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CNN, 2023). 또한 이탈리아 통계

청 ISTAT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남유럽은 1861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국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CNN,

2023).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를 주요

한 정책 난제 중 하나로 간주해왔다(김동환, 2017; 김지성, 김유민, 2023;

송민호, 2017; 오신휘, 김혜진, 2020). 정부는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를 우려

하여 2004년 ‘저출산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로의 승격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인 2005년 5월 18일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6년을 기점으로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이

어오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 미만의 합계출산율

을 기록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

행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평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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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다양한 정책 입안을 진행하였음에도, 뚜렷한 성과

를 내지 못한 것이다(김동환. 2017; 조진우, 2021).

지속적인 출산율 악화의 대안으로 정부는 육아 정책에 주목하였다(김병

만, 2018; 홍지연, 2023). 한국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며 영유아 돌봄 문

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회가 출산·양육을 권장할

만한 제도 및 서비스를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국민인식이 확대되었다(박휴

용, 여영기, 2014; 정혜영 외, 2022). 육아 정책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수

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양정하. 2018), 유럽 및

해외에서도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보육·교육 서비스 등 국가 주도의 영유

아 지원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황성원, 2020). 한국 역

시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영유아기의 건전한 발달, 보육·교육비 지원, 여성

의 경제활동 활성화, 돌봄 서비스 시스템 강화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의 개

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김병만, 2018; 정혜영 외, 2022)과 함께,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심지은, 2018; 조

영승, 2008; 홍지연, 2023).

정부의 추진 방향과 발맞춰 저출산 문제를 배경으로 영유아 정책을 탐색

한 연구 역시 증가하였다(나정원, 2023). 정책 및 사회서비스는 수요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입되어야 효율 및 질적 개선이 가능하기에

(김정숙, 이재용, 2020; 정혜영, 2018), 영유아 관련 정책의 직간접적 수요자

인 부모, 신혼부부, 기관의 원장 및 교사와 같은 국민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 정책 연구는 특정 지역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다수였기에 국민 전체의 인식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책이 도입되고 상용화되는 과정에

서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도 한계를 가진다. 나아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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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복합적인 요소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사회 전체 구성원

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도출해내야 한다(배기련 외, 2021; 오민지, 탁현우, 2022). 이

에 영유아 관련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과의 간극을 이

해하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병만, 2018; 정혜영 외, 2022; 홍지연,

2023).

최근 들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온라인 소통 공간을 통해 알아보

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이래 정부 3.0을 도입하고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을 수단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소통

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국민권익위

원회, 2013). 특히, 민원 행정 서비스 분야에 온라인 전자게시판을 도입하

여, 국민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나아가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이준호, 김청택, 2021). 온라인 전자게시판은 시간, 장소, 신

분, 나이 등 특정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발언을 보장하기에 ‘아래로부터 위로(bottom-up)’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류성진, 고흥

석, 2007; 정혜정, 2018; 최상미, 설소희, 2021; 허진희, 2016).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게시판으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청원, 국회

가 운영 중인 국민동의청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가 있

으며, 이는 정책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더불어 집단지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국민권익위원

회, 2013; 이준호, 김청택, 2021; 허진희, 2016).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온라인 전자게시판에서 수집

된 대규모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원태홍,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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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2016).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데이터 생산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고

(유승의 외, 2018),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의 민원 분석, GIS를 활용한

지도제작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김정

숙, 이재용, 2020). 빅데이터란 일반적으로 수치,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

태를 포함하는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하지만,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기술적 의미까지도 포괄한다(김정숙, 이재

용, 2020; 박훈진, 2015; 송민호, 2017; 이지영, 2023). 빅데이터 분석은 대규

모의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상관성을 찾아내어 가치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에, 세계는 빅데이터 분석이 공공과 민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추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송태민, 2015; 정혜영 외, 2020). 이미 공

공행정, 관광문화, 산업경제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김근혜, 서보준, 2022; 김정숙, 이재용, 2020), R&D 및 인력양성과

같은 진흥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활용법으

로도 논의되고 있다(배동민, 박현수, 2013).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데이

터 분석에 용이하다(이지영, 2023). 이는 내용분석 방법의 일종으로, 텍스트

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와 패턴을 분석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

해 의미를 도출해내기에, 연구자의 주관적 오류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고

텍스트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이수상, 2014). 또

한 구축한 네트워크 내 키워드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함께 실행하기도 한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표로 각 키워드의 중요성 및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되며, 대표적으로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백터 중심성, 매개중심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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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근혜, 서보준, 2022; 송민호, 2017; 오신휘, 김혜진,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게시판인 국민신문

고의 저출산 민원 게시글의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고, 구조적 등위성을

활용한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영유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생각의 세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분석은 연결망 내에 같은 유형의 상관성을 갖는 키

워드를 파악하여 의미 그룹을 도출해내는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의 맥락과

내재적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한다(원태홍, 2017; 유승의 외, 2018).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와 인식의 변화가 수

반되어야 하기에, 대중의 인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

책 설계가 필수적이다(배기련 외, 2021). 이에 정부의 대표적 저출산 기본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시기에 따라 영유아 정책과 관

련한 민원을 분류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시기별 영유아 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 및 생

각을 분석하고, 추후 정책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민신문고의 저출산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 추

진 시기에 따른 영유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TF)과 N-gram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저출산 민원 게시글에 나타난 영유아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인



- 7 -

식 및 요구도의 주요 키워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부의 정책 시기에 따른 영유아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도의 CONCOR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연구자가 정의한 ‘영유아’란, 태내기를 포함하여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입

학 전까지의 아동을 의미한다. 더불어 ‘영유아 관련 정책’이란, 아동수당,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과 같이 영유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정책, 육

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영유아 가정의 양육자를 대상으

로 한 정책, 난임부부·임산부 등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부모를 위

한 정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와 그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법률체계, 공공정책 등을 포함한 제반 영역에

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정우열, 2020)을 근거로 하였으며, 영유아보육

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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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기준 1.59명으로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계출산율 평

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기준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대한민국정부, 2018). 일반적으로 합계출산

율이 2.1명 이하인 경우를 ‘저출산’ 사회로, 1.3명 이하인 경우를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는데(통계청, 2021), 한국의 이 같은 상황은 초저출산 사회를

경험한 OECD 1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 현상을

벗어난 것과 상반된다(송민호, 2017; 전광희, 2018).

우리나라는 19세기 말까지 높은 출산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인구 증가

세를 보였고, 한국 전쟁 이후 경제성장의 동력의 역할을 한 베이비붐 세대

가 출현하며 급격한 인구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송민호, 2017; 조진우,

2021). 1960년까지도 합계출산율 6.0명을 웃돌았으나, 1983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서자 당시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으로 감

당하기 어려운 인구과잉을 우려하여 출산율 감소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출산 억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이

삼식, 2006). 인구 증가는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었고, 가족계획사

업 및 인구억제정책의 실시가 출산율 저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대한민국정부, 2018; 전광희, 2018; 조진우, 2021; 통계청, 2010).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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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의 산업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치솟는 자녀 양육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통계청, 2010). 이에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93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통계청, 2022),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며

1990년대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위기 등의 원인으로 인

해 1990년 중반부터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오유진, 박성준, 2008).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사회문제보다는 빈곤으로부터의 국가 발전으로 인식

하였기에(나정원, 2023) 적극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01년

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

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 이래 OECD 가입국 중 1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통계청, 2022). 더욱이 2019년을 기점으

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되

며, 인구의 자연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가속될 것이라 예측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배기련 외, 2021).

[그림 1]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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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국가의 핵심 구성요소이기에,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국가 발전과

존속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이호용, 2010). 출산율의

변화는 인구의 구성,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생활환경, 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통계청이 2010년과 2018년에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의하면 초저출산 수준의 장기화는 고용기회,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에 긴장 및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생산 동력의 감

소와 노인부양비 증가로 인한 연금,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응할만한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 현저히 부족해지면서 인구오너스 효

과 즉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것이다(홍은주, 2017). 이처럼 초

저출산은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기에 인구절벽 현

상과 노년부양비 상승,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등 사회적

문제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김종훈, 2018). 또한 저출산 현상은 교

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령기 인구의 감소는 학교 수의 감소 및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특히 신생아 출산율이 낮은 농어촌 및 취약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임현자, 2018).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으로 구분되며, 해당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결혼과 출산의 흐름에 영향

을 미친다(이호용, 2010). 먼저, 인구학적인 요인으로는 산업화에 따른 여성

들의 교육 수준의 상승과 활발한 사회진출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2%

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은 1990년 중반 10%대로 증가

하였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0%대에 육박하였다(오유진, 박성준,

2008).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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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볼 수 있다(조복희, 2009).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소득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청년의 실업 장기화와 직장

의 불안정성은 결혼연령 상승 및 포기로 이어지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

어진다(백선희, 2004; 은기수, 2002).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률 상승과 고용불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소득의 감소가 결

혼 및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이강재, 2011). 마지막 사회문화적 요

인으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다. 결혼 및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연령의

상승, 미혼·이혼 인구의 증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정성호, 2018). 우리나라 역시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의 중

가로 인하여 비혼주의, 동거를 선호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소위 딩크족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장유경, 김

현주, 2021).

사회문화적 요인은 특히 출산율 변화에 높은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나라

의 저출산 현상 역시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맞물리지 못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서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김승권, 2004; 정성호, 2018), 일

과 가정양립을 위한 양육 인프라의 부족, 직장 여성에 대한 차별, 만혼·난

임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부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또한 양육비와 교육비 역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 선호 사회로부터 기

인한 것으로,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 및 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현자, 2018). 2015년과 201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실

태조사에 따르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사유로는 ‘소득과 재산 마련’

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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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의 사유로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15.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교육비

와 양육비 부담은 가정 내 출산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다(이소

영, 2023). 이에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녀불평등,

과도한 교육열, 지역 격차, 계층 간 소득불균형 등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배기련 외, 2021; 이강재, 2011; 임현자,

2018).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한다(송민호, 2017; 오신휘, 김혜

진, 2020). 2003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며 정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고(이강재, 2011), 저출산을 주제로 한

연구들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나정원, 2023).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를 우려하여 2004년 ‘저출산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립하였

고, 2005년 이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승격하

게 된다. 또한 같은 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으로까지 이어졌다(오신휘, 김혜진,

2020).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의 정책을 모방하여 설

계되었으나, 그들은 앞서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의 구조, 교육체계, 성평

등 인식과 같은 사회적 체계를 개선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배기련

외, 2021).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과 국민이 체

감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배기련 외,

2021; 조진우,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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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과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해 5개의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진행한 범국가적 추

진체계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

본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8; 오신휘, 김혜진, 2020).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의거하여 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각 시기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목표, 추진 중점 과제에 차이가 있다.

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대한민국정부, 2018)

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핵심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었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보았다.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부담, 보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결혼연령

은 상승하고 자녀 출산 기피는 심화되는데, 높아진 결혼연령은 다시 불임,

출산에 대한 부담 가중 문제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노승희, 2010; 이강재, 2011).

노무현 정부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5

년 당시 전체 이용 아동수의 11.3%에 불과하던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

지 확대하고, 의무설치 보육시설 사업장 수를 늘리고자 하였으며, 불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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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계획하였다(신윤정,

2007). 나아가 출산 및 양육에 편리한 환경 조성, 신혼부부, 직장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 마련

에 주목하였고, 2006년 제1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첫 시행 단계에서

3개 분야 230개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후 2008년 11월, 한 번의 수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

적 분위 조성이라는 4대 분야 237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

사’(2005)에 따르면, 당시에는 0~2세 보육시설이 특히 부족하여 시설 이용

을 희망하는 가정 중 실제 이용 비율은 30.9%밖에 되지 않았다. 육아휴직

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으나, 업무 공백 및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실제

사용자 비율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한 시행기업의 비율은 2.7%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결혼을

기점으로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20~44세 기

혼여성은 61.3%였고, 고령의 여성일수록 결혼을 기점으로 퇴사 혹은 해고

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

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라, 재취업이 불가능하거나, 판

매 서비스직과 같은 저숙련 업종으로 취업 방향이 집중돼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가족친화 사

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각 연령에 따른 보육, 교육

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보육 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제도 도입과 보육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이 쉽고 편리

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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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소득공제 개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등의 제도를 시행

하였으며, 장애아 가정과 신혼부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특히 영유아 돌봄공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와

종일제 유치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동네 품앗이 육아망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장 내 육아 지원정책이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출산 기피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서 가임기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및 육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agalove’를 운영하였고, 임산부와 관련한 각종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과 더불어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또한 드림스타

트 사업을 통해 보건, 교육, 복지 등 통합적인 아동 보호 체계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제1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로의 환경 조성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여 투자 규모

를 확대했다는 점(이강재, 2011), 추진해오던 인구 억제 정책의 방향을 출

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갖지만(김혜영, 2010; 정

성호, 2018), 각 소관 부처와 지자체들이 정작 정책 대상자와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막대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동환, 2017; 노승희, 2010).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저소득층 자녀지

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

당 도입 등의 확대에 힘썼으나, 여전히 영유아 돌봄의 주요 대상을 여성으

로 상정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 부담 해소에는 한계를 보였고(윤성호,

2012), 개선되지 않은 고용구조로 인해 청년들은 결혼보다, 취업을 비롯한

생업 문제를 더욱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으며,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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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체감하는 보육, 교육의 부담 역

시 완화되지 않았기에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았다(김혜영, 2010; 노승희,

2010).

이는 여전히 저출산 정책이 대부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

어있고(이강재, 2011),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가 실제 직장 내 조직문

화로 확산되지 못하였기에,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낮은 체감도

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2010). 또한 육아휴직 및 보육제도의 사

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고, 보육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개별 가정 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한

계를 갖는다(이강재, 2011; 조진우, 2021).

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대한민국정부, 2018)

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의 핵심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과 선진국가로의 도약이었다. 앞

<표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중점 영역 세부 영역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

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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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된 제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갖지만(국회입법조사처,

2010),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집단에 대한 이

해 부족, 보육 지원에 편중된 대응, 기업 내 저출산 관련 제도의 비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제 제1차 기본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저소득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던 주요 정책 대

상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 영역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지원을 추구

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8; 오신휘, 김혜진, 2020; 정성

호, 2018). 또한 저출산의 원인을 20~30대 청년층의 출산에 대한 의향 약화

와 그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으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이 어려운 현실, 경제적 부담과 양

육 인프라 부족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제1차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이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민 개인의 부담을 정부와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약속하였고, 향후 5년간 점진적 출산율 회복 등을

목표로 4대 분야 231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다.

당시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뒤따르지 못하는 사

회적 인식으로 인해 주된 출산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M-curve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중

64.6%가 재취업을 원했으나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자녀의 높은 양육, 교육비와 부족한

육아 인프라로 인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은 가정 내 출산 중

단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육시설 및 육

아 인프라 내에서도 맞벌이 가정, 전업주부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제도가

미흡하였다.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의 폐업은 증가하였

고, 더불어 고령임신, 난임부부, 저체중 출생아,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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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건강 관리에 대한 염려도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러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부담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의 요소가 어우러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세부

시행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여성과 외국인력 활용,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5개 분야 9개

유형으로 유연근로제 확대,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

티브 강화, 신혼부부 대상 대출 기준 완화, ‘필수예방 접종비용 국가 부감

사업’ 시행 및 확대 등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이 현장에 와닿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제2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에 도입하였던 제도를 확대하거나 활성화시키고, 기업

과 민간 부분의 인식개선과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

기 시작했다는 점, 여성 근로자와 중산층에 주목하며 맞벌이 가정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정성호, 2018).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용시장 및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외국 사례를 토대로 구성하였다는 점(류기정, 2010), 핵심 정책 없이 다수

의 정책 열거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는 점(윤홍식, 2010), 중산층과 저소득층

을 위한 정책 분리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체

감은 높다는 점, 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과 같은 직장 내 제도들

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윤홍식, 2010; 정성호, 2018) 등이 한계로 드러났다

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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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이처럼 2006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이어진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김동환, 2017; 정성호, 2018; 조진

우,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공립어린이

집 확대, 0~5세 보육·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

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5.1%, 2015년 6.4%의 수치를 보이며 크게 증

가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 또한 삭감되었으며, 초과 보육 정책 추진으로 인

해 오히려 교사 대 아동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김남희, 2017).

이에 향후 5년간 인구절벽, 고령화 및 인구오너스기로의 이행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기에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무엇보다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

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플랜 2020(대한민국정부,

2019)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내세우며, 그간 양적

<표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중점 영역 세부 영역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

화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2. 연한 근무형태 확산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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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시행되던 보육 지원을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인 지원으로 전

환하고자 하였다. 양육비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미시적인 관점의 대응

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고자 사회구조, 문화

를 고려한 거시적 대응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저출

산을 사회 전반의 인식 및 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

기에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접근으로 추진 방향을 강화하였다.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

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으며,

2014년 당시 1.21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

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도입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기존의 제도들을 활성화하

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

되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2019년 새로운 정

책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 및 구조

조정을 위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수정본을 발표하였다(오민지, 탁현우,

2022; 조진우, 2021). 2016년부터 이어진 3년간의 정책 수립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하에 정부는 기존에 제시

했던 과제를 정책 로드맵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

제, 부처자율과제로 재분류하였고, 이에 총 194개의 과제 가운데 35개를 역

량집중과제로 선정하였다. 역량집중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직장어린이집 설

치 지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행복 주택 공급,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

감,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국공립

및 평가인증 강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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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3차 기본계획 수정안은 정책목표를 기존의 합계출산율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로 수정하며, 인구정책

중심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정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차

별성을 갖는다(오민지, 탁현우, 2022).

제3차 기본계획은 앞선 보육·출산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나아가 고

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만혼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였다는 점, 새로운 정책의 도입

보다도, 도입된 정책의 정착과 활성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환, 2017; 배기련 외, 2021; 정성호, 2018).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불평

등, 성차별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만혼, 비혼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6), 학력을 우선시하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원인의 해결에는 부족했다는 점(정성호,

2018), 2021년부터 곧바로 진행된 제4차 기본계획로 인해 패러다임 전환이

라는 상징적 의미에 그쳤다는 점(조진우, 2021) 등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표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중점 영역 세부 영역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1-1. 청년고용 활성화

1-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2-1. 임신·출산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2-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3-1. 맞춤형 보육

3-2. 돌봄지원체계 강화

3-3. 교육개혁 추진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4-1.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4-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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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

현재 우리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과

정 중에 있다. 앞선 세 차례의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여전

히 국민의 공감과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혜영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합계출산율 역시 2020년 기

준 1.5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 0.97명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에

도달한 상태다(통계청, 2022).

정부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에서 기인한

소득 불안,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취업 경쟁,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여

성 고용의 확대에 비해 여전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 잔존하는 돌봄

공백 등으로 꼽으며 이와 같은 요소가 혼인 시기의 지연과 출산의 연기·포

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20). 증가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양육 인프라를 확대하였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적 체계와 서비스

의 질적 신뢰 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편감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9),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인식은 증가하

였으나, 양육과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로 인해 결혼

및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었다(이재연, 2022). 더불어 출산·양육 서비스 위

주의 정책 확장으로 인해 국민의 양육비용 체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생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최상미, 설소희,

2021),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한 염려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통계청, 2021).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예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

천 여건 강화
4-3.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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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방향은 가족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낮춘다는 기존의 방향

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의 다양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세대를 아

우르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직접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 대

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20). 또한 높아진 성평등 의식

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젠더적 접근에 집중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제도 활성

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남성 돌봄권 보장, 육

아정보 공유 관계망 ‘100인의 아빠단 및 공식 커뮤니티’ 확대 운영, 영아수

당 도입, 아동수당 개편에 대한 기반 마련,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다자

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아동의 놀이권 보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인권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첫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조진우, 2021). 그러나 약 4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15년

간 진행된 제1~3차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있어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20~2070

년 동안 72.1%에서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통계청, 2021),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옥주, 2023). 이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

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선

형적인 인과관계로 접근했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은 진정 무엇

을 원하는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

고 있다(정혜영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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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영유아 관련 정책 추진 과정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는 다층적인 대안

모색을 이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육아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해 정부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김병만, 2018; 홍지연,

2023). 2001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며 영유아 돌봄

문제 또한 가정 및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정부 정책의 주요 과제로 공론화되었다(정혜영

외. 2022). 국민의 대다수는 한국 사회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권장할 만한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박휴용, 여영기,

2014), 이에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의 건전한 발달, 보육·교육비

<표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중점 영역 세부 영역

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1-1.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1-2.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

립
1-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

는 사회

2-1. 성평등한 일터 조성
2-2.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

화
2-3.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3-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3-2.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3-3.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

장

4-1.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4-2.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강화

4-3.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5-1.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5-2.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5-3.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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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돌봄 서비스 시스템 강화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김병만, 2018; 정혜영 외,

2022).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영유아, 아동, 여성, 가족, 노동, 교육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에, 몇

가지의 근본 법제에 따라 정부 지원기구 및 소속 공무원이 수립하는 정책

이 분립 되어있고, 주관하는 부처 또한 다양하다(정우열, 2020; 조영승,

2008; 홍지연, 2023).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법제로는 영유아보육

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다오티미칸, 2022; 조영승, 2008)이 있으며, 영

유아 돌봄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보장 제도의 근

간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심지은, 2018; 홍지연, 2023). 본 연구에

서는 네 가지 법제를 중심으로 영유아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프로그램, 1926

년 부산의 공생탁아소, 대구의 은총 탁아소와 같이 빈민 아동 구제사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61년 ‘아동 복리법’을 제정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 정책을 진행하게 되었다(정우열, 2020).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에 따른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었고

보육 수요가 증가하며, 1968년 민간 탁아시설 설립이 권장되었고, ‘탁아소’

의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개칭되었다(한재금, 2023). 나아가 취업모의 증가

를 고려하여 1978년 보육 시설 입소 대상을 빈곤층, 농어촌 지역 등의 요

보호 아동에서 일반가정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1981년 4월 ‘아동 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양정하, 2018).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어린이집과 다른 유아 교육체계를 모색하고

자 1982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시설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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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보육 시설을 ‘새마을 유아원’

이라는 명칭으로 일원화하여 유아 복지 향상,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유아

교육 기관의 보육적 기능 보완 등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한재금,

2023).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기능적 측면에서 유치원

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

해소에도 무리가 있었다(정우열, 2020). 더불어 1987년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 시설

이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보육사업의 담당 부서가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

지부, 노동부 등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에서의 한계를 보였다(이현미,

2014; 한재금, 2023).

이후 보육을 위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1년 ‘영유

아보육법’이 제정되며,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법적, 개념적 이원화 체제

로 돌입하게 되었다(정우열, 2020).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은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간에 두었고, 어린이집 중심의 영유아보육은 ‘영유아

보육법’의 근간에 두게 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던 ‘아동복

지법’,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던 ‘유아교육 진흥법’, 노동부에서 주관

하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건복지부로 통일 및 일원화되었고, 보육 기관의

종류 또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으로 규정되는 등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보육 정책의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는 한계를 갖는다(한재금, 2023).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유아교육 개혁안이 제시되며 유아교육에 관한

독립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유치원과 보육 시설의 통

합 및 유아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종일반과 24시간 보육,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실시 등을 주된 목표로, 타 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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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다(이현미, 2014; 한재금, 2023).

해당 과정을 거쳐 확립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남녀고

용평등법의 각각의 목적, 기본 이념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

육법의 대상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며, 영유아의 건강과 보호, 양육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회복지서

비스를 ‘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이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실태조사,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

영, 교육 및 보육 교직원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무상보

육, 양육수당, 보육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 및 유

아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통계조사,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치원의 설

립 및 교육, 교직원 등의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근거가 된다.

아동복지법은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등 어떠한 기준의 차별도 받지 않

고, 모든 아동이 건강과 행복, 복지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18세 미

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여기서 ‘아동복지’란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 및 발달을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의미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주관하고, 아동학대, 입양,

보호시설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

고,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이와 관련하여 여성 취업 촉진,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력 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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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배

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

집 설치 등의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해당 정책들은 2000년대 초반 보육의 중요성이 대

두되며 정부 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발전 과정을 갖게 된다. 먼저,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보육 정책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출산율 또한 급격히 하락하며, 정부가 보육을 국정과제로

삼게 되었다(한재금, 2023).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

어졌고, 소득에 따른 육아 부담 50% 경감, 1년의 육아휴직, 평가인증제도,

보육교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 등이 시행되었다(이현미, 2014; 정우열,

2020). 또한 보육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구

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육아 비용 경감, 여

성 취업률 제고 등을 목표로 ‘육아 지원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육아

정책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한재금, 2023).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2008년 3월, 보육의 주무부처가 다시 보건

복지부로 이관되고, 2009년 ‘육아 정책센터’가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되었

으며, 2010년에는 평가인증, 보육교사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보육진

흥원이 설립되었다(이현미, 2014). 더불어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을 특히 강조하였고, 만 5세 누리과정 시행, 0~2

세 보육료 전액 지원, 양육수당제도 도입,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등의 성과

를 이루었다(정우열, 2020). 그러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어린이

집 설립과 열악한 보육 인력의 처우로 인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

다(한재금, 2023).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보육 정책의 비전을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제시하고, 부모를 자녀 양육의 책임과 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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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 명명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행복권을 보장해주기 위

해 노력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이전 정권에서 미흡했던 보육의 공공성과

품질 관리 강화에 주목하고자 하였고, 6대 추진과제로서 부모의 교육, 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

서비스 재정 및 발달 체계 개선을 설정하였다(정우열, 2020). 보육료, 양육

수당의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무상보육 및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책 수

요자인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해소되었을지라도, 국가의 예산 문제 봉착과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 하락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한계를

갖는다(한재금, 20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보육의 방향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

께하는 사회’로 내걸고, 국정과제를 국가책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 형평

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발표하였다(정우열, 2020). 어린이집 운영시

간 개선, 보육 과정 개편,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제

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한재금, 2023) 이에

육아휴직 및 직장 내 양육제도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부모 성별, 기업체 규모 등에 따른 제도 지원 격차가 크게 나타나 정책의

형평성 측면이 지적받기도 하였다(김근진, 2021).

영유아 관련 정책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양정하, 2018).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사례를 본바, 유럽

의 높은 출산율은 아동수당, 양육비 보조, 보육·교육 서비스 등의 가정양육

지원정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저출산 예방을 위해 국가 주도의 영유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황성원, 2020). 또한 조세 혜택 정책인 자녀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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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급여정책인 아동수당 정책,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서비스 지원 정책을

‘Child Benefit Package’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이채정,

2020).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 정부 역시 영유아 정책을 저출산 문제의 핵

심 키워드로 인식하고 십 수년간 막대한 예산 투자와 제도 도입을 시도하

였으나, 영유아 정책은 여전히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경제적, 심

리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정혜영 외, 2022), 현장과의 간극

해소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영유아 정책 관련 선행연구

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는 아동 인권 및 발달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

지법 등을 근간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연구의 중

심이 되는 정책 및 대상과 연구 방향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는데, 정책 대

상을 기준으로 살펴본바, 보육·교육 및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한 장애

영유아(박창현, 2020; 이소현 외, 2007; 조희제, 2018), 다문화 가정 영유아

(윤다감, 2010; 이효춘, 2016; 최은영, 2015)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탐구

한 연구물이 다수였다. 또한 연구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살펴본바, 정책 탐

색을 통한 효과 및 방향성 제고(신윤정, 2013; 양미선, 서문희, 2015; 이채

정, 2020; 정우열, 2020). 인식 및 사회적 담론분석(김근혜, 서보준, 2022;

박석현 외, 2023; 손혜숙, 2006; 정혜영 외, 2022), 연구 동향 분석(김병만,

2012; 신은미, 2009; 유혜린, 이정화, 2022; 정혜영 외, 2019), 프랑스, 스웨

덴, 영국 등 해외사례 탐구(박창현, 2010; 서문희, 2010; 손동기, 2017; 최윤

경, 2015) 등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무상보육 정책(김운삼, 2020; 명순희,

2013; 민연경, 장한나, 2015; 장수정, 2013), 출산장려정책(박순자, 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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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육지원정책(이채정, 2020), 유보통합(고가온, 2020; 고영미, 2022;

박지은, 2018; 이정욱, 2017), 건강관리 지원제도(박인희, 2020) 등 구체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다수 있었다.

한편, 정책 및 사회서비스는 수요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

입되어야 효율성 및 질적 개선이 가능하기에(김정숙, 이재용, 2020; 정혜영,

2018), 영유아 관련 정책의 직간접적 수요자인 신혼부부, 부모, 기관의 원

장 및 교사 등 국민의 인식 파악은 중요하다. 이에 국민인식을 분석자료로

활용한 연구를 살펴본바, 영유아 부모의 인식을 토대로 출산장려정책을 분

석한 연구(김숙, 2015; 박순자, 김경하, 2021), 온라인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분석한 연구(김근혜, 서보준, 2022), SNS 사이트를

기반으로 유아교육·보육정책을 분석한 연구(정혜영 외, 2022)가 있었다.

먼저 김숙(2015)의 연구는 만 2~6세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7가지 출산 장려 정책 영

역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를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는

실제 영유아 양육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 임신, 출산, 육아, 영유

아 건강 등 출산 장려 정책의 각 분야를 세밀하게 다루었다는 점, 저출산

현상의 해결책으로서 후속 출산 의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기

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박순자, 김경하(2021)의 연구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출산장려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해당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향후 출산 의도를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는 실제 양육 가정의

인식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고,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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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원 서비스의 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였다는 의

의가 있으나, 일부 지역 기혼자 집단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이기에 이 또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근혜, 서보준(2022)의 연구는 네이버, 다음, 구글, 블로그, 웹 문서 등 온

라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텍스트를 토대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특정 성별, 연령, 지역 등의 기준을

벗어나 국민 전체의 인식을 연구 자료 수집하였고,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

한 문항, 구조적 질문과 같은 틀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분석 기간을 2010년부터 2020

년까지로 선정하였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정혜영 외(2022)의 연구는. 다음,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및 웹사이트와

SNS 사이트를 기반으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 역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교육정책과 보육 정책을 분리하여 각각

의 사회적 인식 특징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지나, 단일 정권 시기만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였기에 저출산이라는 장기

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을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고, 영유아 관련 정책과의 연결성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단편적인 시기와 정책만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기에, 영유아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키워드를 토대

로, 정책 시기별 특징을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분석 및 방향성 모

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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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 게시글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가. 온라인 민원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이래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 3.0으로 옮기고, 소

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핵심 전략으로 발표하였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으

며,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을 수단으로 한 양방향·맞춤형 행정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이는 현재 우

리 사회가 맞이한 Web 3.0의 흐름에 맞춰 정부 또한 전산화·정보화를 통

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행정의 의사결정에 국민 참여 비중을

높여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동시에 집단지성을 구현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이준호, 김청택, 2021; 허

진희, 2016). 소수가 플랫폼을 지배하는 중앙화 체계에서, 직·간접적인 다수

의 참여를 지향하는 탈중앙화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이상헌, 2017;

임명환, 2022).

이러한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인해, 민원 행정 또한 온라인 전자게시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은 단순한 불편 해소를 넘어 정책 결정, 행정

조치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이준호, 김청택, 2021).

온라인 전자게시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분, 나이, 지역 등

특정한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기에 자유로

운 발언이 가능하며, 개인의 시각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 위로

(bottom-up)’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최상미, 설소희, 2021). 그렇기에

사회연결망을 확장시키고 유용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론

으로 반영될 수 있다(정혜정, 2018; 허진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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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며 온라인을 통한 청원제도를 도입했

다(최상미, 설소희, 2021). 2000년 스코틀랜드 의회, 2002년에는 호주 퀸즈

랜드 의회가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고(윤형석, 2020), 2005년에는 독일 연

방의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4주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민원은

청원위원회 공개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하였다(최상미, 설소희, 2021). 2006

년에는 영국이 의회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민원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하였고(최정인, 2020), 2011년에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개설

하여 30일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민원은 백악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형석, 2020; 최상미, 설소희, 2021). 2012년에는 핀

란드가 시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였다(최정인,

202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 온라인 소통 시스템으로는 청와대를 중

심으로 한 국민청원, 국회가 운영 중인 국민동의청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

영 중인 국민신문고가 있다.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

더피플에서 모티브를 받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철학을

모토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전자 청

원 플랫폼이다(양지수, 2022; 최상미, 2021). 이는 청원인이 직접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17개로 분류된 청원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포스

팅을 하는 방식으로, 업로드한 청원 게시글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시민들

의 추천·동의를 받게 된다.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동의를 받은 청원

게시글은 이후 청와대 및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된다(장우영, 2021). 그

러나 실명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분별한 청원이 게시된다는 점,

정부의 답변이 원론적인 대답에서 그친다는 점, 20만 명 이상의 추천·동의

를 받지 못한 게시글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점, 포퓰리즘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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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점 등(양지수, 2022; 장우영, 2021; 최상미,

2021)의 한계를 가진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남과 함께 2022

년 5월 9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국민제

안’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 제5조에 근거한 국민의 피해, 요구 및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2020년 1월 10일 이래로 운영하기 시작한 전

자 청원 플랫폼이다. 청원인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 게시

글을 포스팅 할 수 있으며, 이는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거나

의원의 소개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식 청원으로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

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이 된 민원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또는 정부를 통해 답변을 받게 된다(윤형석, 2020). 이 과정

에서 취지가 달성되거나 실현불가 혹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된 민

원은 폐기된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 또한 청원 접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

한 진입장벽이 높아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조직화 되지 않은 개인

의 청원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윤형석, 2020; 최상미,

설소희, 2021).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로, 민원 작성자가 제목과 분야, 처리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세 가지 소제목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제출된 민원은 제안 심사를 통해 작성자가 선택한 처리기관 또는 제안과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공공부

문을 최대한 연계하여 정부 정책, 사업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자유

로운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허진희, 2016).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 자체적

으로 높은 수준의 민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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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이준호, 김청택, 2021).

공공서비스의 설계 및 실시의 기반은 수요자의 요구 및 의견에 대한 분

석과 연구다(박성호, 2005; 정혜영, 2018). 그러한 점에서 민원은 단순히 개

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이자 행정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담고 있기에(이준호, 김청택, 2021), 정부 또한 온라

인 민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집된 국민 개개인의 요구 및 의견을 데이터

화하여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동민, 박현수, 2013; 허진희, 2016). 이는 정부가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

등(국민권익위원회, 2013)과도 상응한다. 같은 맥락으로, 과거에는 민원 행

정 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으나, 최근 빅데이터가 급부상하며 공공분야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원태홍, 2017),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전자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복지 욕구, 정책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요자 특성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나.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Big Data)’란 통상적으로 수치,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통해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보화 기술의 의미까지도 포괄한다(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 2011; 김정숙, 이재용, 2020; 송민호, 2017; 이지영, 2023). 통상적

으로 기존 데이터와 비교되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3V로 정의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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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양(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를 의미한다(송민호,

2017; Gartner, 2016; Laney, 2001). 양(Volume)은 빅데이터가 갖는 수십에

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양을 의미하고, 다양성(Variety)

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위치, 센서 및 사진, 영상 등

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빅데이터의 형태적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속도(Velocity)는 실시간으로 몇 초에서 몇 시간 단위로 빠르게 생산·

유통·소비되는 특성을 의미한다(배동민, 박현수, 2013; 송민호, 2017).

특히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분석 수요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으나(김남규 외, 2017), 기존의 데이터 처리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다량으로 적재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키워

드, 숨겨진 패턴 및 관계 등을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분석

기법 중 하나가 텍스트 마이닝이다(김정숙, 2012). 텍스트 마이닝은(Text

Mining)은 비구조적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 또는 벡터화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시켜 원활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김수현 외,

2019). 이는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 텍스트 및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키

워드를 추출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윤혜정, 2017; 박창용 외, 2022). 자연어(Natural language)란 인공

어와 구분되는 단어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

를 의미하는데, 온라인 민원 게시글과 같이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

유로운 형식으로 작성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가 필요

하다(원태홍, 2017). 그렇기에 텍스트 마이닝은 학술연구, 뉴스 기사 등 방

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생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식과 이해도를 확장해나가는 연구들 역시 증

가하고 있다(박창용 외, 2022).

빅데이터 분석은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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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고 정보 간의 다양한 상관성을 발견해내기에, 대규모 데이터의 유의미

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정혜영 외, 2022). 이에 빅데이터 분석은 미래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유승의 외, 2018), 공공

행정, 관광문화, 산업경제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김정숙, 이재용, 2020). 특히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의 인식을 파

악하는 것에 용이하고(김근혜, 서보준, 2022),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응 및

서비스 질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김정숙, 이재용, 2020).

다. 네트워크 분석 및 CONCOR 분석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는 면담, 회의, 녹취 등의 정성적 텍스트 데이

터와 기사, 문헌, 기록자료 등 형식적인 체계를 갖춘 문헌적 텍스트 데이터

로 구분되며(이수상, 2014).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혹은 의

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부른다(정상준 외, 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내용분석의 일종으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도출할만한 개념을 단

어의 형태로 추출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도식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담긴 의미적 내용을 분석한다(이수상, 2014; 이혜

준 외, 2010). 이 과정에서 도출한 단어를 키워드(keyword) 또는 핵심어라

고 하며, 도출한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co-occurrence)을 기반으로 상관성

을 분석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동시출현 분석이란 일반적으로 한 문장,

한 문단 등 동일한 문맥에 두 단어가 동시출현하는 빈도를 측정하고, 높은

빈도 수치를 보일수록 두 단어가 특정 주제에 대하여 높은 상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가정하는 기법이다(오신휘, 김혜진, 2020). 이 두 가지 개념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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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네트워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며(이수상, 2014),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키워드는 노드(node)로, 키워드 간의 연계는 링크(link)로 나타난다(조재인,

2011). 이처럼 키워드간의 동시출현 빈도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키

워드 네트워크는, 의미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갖는 개념을 도식화한 형태이

기에 텍스트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에 유용하

며, 빈도분석(TF), N-gram 분석, 중심성 분석 및 CONCOR 분석 등을 통

해 심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유구종, 이건우, 2021; 이지영, 2023).

빈도분석(Term Frequency) 이란, 전체 문서 내 특정 키워드의 등장 횟

수를 측정한 것으로, 해당 척도를 통해 문서의 주제 또는 문서에 대한 태

도나 감성을 추론할 수 있도록 돕는다. N-gram이란, 단어 간 연결 강도를

분석한 것으로, 대용량의 문서에서 특정 키워드 뒤에 위치하는 단어의 빈

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박창용 외, 2022). 이는 연쇄적으로

표현된 횟수가 높은 단어들의 조합을 파악할 수 있기에 단순히 하나의 키

워드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동음이의어나 긍정, 부정과 같은 어조 분석에

도움을 준다(김수현 외, 2019).

중심성(centrality) 분석이란 소셜 네트워크 분석 지표 중 하나로, 연결망

내에서 각 키워드가 갖는 교류 및 영향력을 나타낸다(Freeman, 1979). 가

장 대표적인 중심성 분석 지표로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아

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김근혜, 서보준, 2022; 송민호, 2017; 오신휘, 김혜진,

2020) 연결정도 중심성은 각각의 키워드를 의미하는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 정도를 갖는지 수치화한 것으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

을수록 해당 키워드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창 외, 2013).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들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소수의 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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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있을지라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와의 연관성을 갖기에 그만큼 영향

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한경훈 외, 2015).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

른 노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다리 역할을 수행하

는 지 수치화한 것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로를 담당하고 있기에, 제거될 시 전체 네트워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이수상, 2013).

CONCOR 분석은, 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의 줄임말로,

구조적 등위성을 활용한 군집 분석의 일종이다(송민호, 2017).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 매트릭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그룹화시키는 기법이다(김해원, 전채남,

2014; 배기련 외, 2021). 구조적 등위성은 연결망 내에서 서로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 노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네트워크 구조에 대

해 비교적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며, 의미 단위로 묶인 그룹 도출을 통해

각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박창용 외, 2022). 특히 저출산 현

상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직접적인 키워드 연결

관계뿐만 아니라 키워드 간 연결패턴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유사성을 도

출해내어 간접적인 연결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CONCOR 분석이 유용

하다(송민호,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저출산 관련 대규모 민원 데이

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유아 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

및 생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 민원 게시판 또한 대규모의 텍스트 데

이터가 생성되는 공간이기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면 데이터의 맥

락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원태홍, 2017),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민원 게시글 내 두드러진 내용 및 데이터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

라, 키워드 조합을 통한 내재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기에 다양한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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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가능하다(유승의 외, 2018). 이처럼 민원 게시글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 개개인의 의견, 실질적

인 공적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으며(이준호, 김청택, 2021), 정책 및 사회서

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으므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집단에 대한 이해와 특정 집단의 복지 욕구 등을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최상미, 설소희, 2021).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 창구를 구축 및 확

대해왔고, 이를 통해 실제 많은 민원 제도가 생성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민

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단편적인 처리에서 그

치고 있어, 정부의 기대와 국민의 만족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았고 국민청원과 호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원태홍, 20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인식과 요구를 거시적·미시적

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출산 장려 홍보 및 교육자료 구성에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 추후 정부의 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방향에도 일조하고자 한

다.



- 42 -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의 ‘공

개제안’ 게시판에 ‘저출산’을 검색하였고,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목 및

내용이 구성된 모든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정부의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시점과 동일한 200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

일까지로 설정하였고, 수집된 게시글은 총 2,465건이었다. 이 중 단순히 ‘저

출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였을 뿐 글의 핵심 내용이 저출산과 전혀 연관

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게시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배제하는 과정을

거쳤고, ‘영유아’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시글을 선별하였다. 연구자가 정의한 ‘영유아’란, 태내기를 포함하여 만 0세

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의미하지만, “저는 8살, 5살 그리고

돌이 안 된 막둥이까지 3자녀를 부양하는 외벌이 공무원입니다.”와 같이

영유아와 학령기 이후의 아동을 함께 민원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학령

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이라도 영유아 또한 민원 내용과 직

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민

원 게시판의 특성상 영유아 관련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생각을 피력

하며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시글과, 직접적인 어려

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특정 정책 및 상황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혼재되어있었기에,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민의 인식, 요구 모

두 수집 대상에 포함하였다.

해당 기준에 의해 최종 선정된 게시글은 총 992건이며, 무관한 게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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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건, 중복 게시글이 231건이었다. 정책 추진 시기별로는 제1차 기본계

획 시기가 24건, 제2차 기본계획 시기가 249건, 제3차 기본계획 시기가 625

건이었으며, 제4차 기본계획 시기에 포함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4건이

수집되었다.

2. 데이터 처리

수집된 총 992건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할 키워드를 추출하고

자 두 차례에 걸친 데이터 정제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Textom을 통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Textom의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명사 단위로 키워드를 추출하

는 1차 정제과정을 거쳤고, 분석모듈은 MeCab-ko를 사용하였다.

MeCab-ko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게시글 원문의 띄

<표 5> 수집 데이터 연도별 구성
구분 연도 전체 중복 무관 최종

제1차 기본계획

2006 23 0 10 13
2007 2 0 0 2
2008 0 0 0 0
2009 2 0 1 1
2010 10 0 2 8

제2차 기본계획

2011 9 0 3 6
2012 22 1 7 14
2013 167 12 73 82
2014 248 67 88 93
2015 154 6 94 54

제3차 기본계획

2016 183 6 109 68
2017 534 61 249 224
2018 490 53 233 204
2019 254 11 151 92
2020 126 1 88 37

제4차 기본계획
2021 128 5 68 55
2022 113 8 6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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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기가 아닌, 사전을 기준으로 어휘를 구분해내기에, 단체명이나 복합명

사와 같은 경우 연구자의 판단하에 추가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또 다

른 txetom의 분석모듈인 Espresso K에 비해 일반적인 단어 분석에 용이하

며(홍진표, 2009), 특히 민원 게시글이라는 비전문적인 형식의 텍스트 데이

터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기에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후 추출된 키워

드는 연구자가 게시글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 재확인하였고, textom의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추가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조레”에서 “조례”로, “유

연 근부제”에서 “유연근무제”로 편집하는 등 맞춤법을 교정하였고, “아이돌

보미”를 “아이돌보미”로, “싱글 맘”을 “싱글맘”으로 편집하는 등 띄어쓰기

를 수정하였다.

2차 정제에서는 정확한 단어의 빈도, 의미연결망 등의 분석을 위해 동의

어 및 유사어를 통일하는 어휘통제의 과정을 거쳤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은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여 통일하였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키워드 혹은 줄임말 형태의 키워드는 풀어서 구분하였다. 고유명사

나 은어는 당시의 국민 정서 및 사회 상황을 반영하므로 원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나 부사와 같이 그 자체로 의미를 나타내기 어려

운 품사의 경우, 김수현 외(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불용어로 취급하여 분

석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였다.

<표 6> 전처리 작업
순번 처리 작업 예시

1 동일·유사어 통일

Ÿ 양성평등 / 성평등 / 남녀평등 → 남녀평등

Ÿ 육아도우미 / 시터 / 베이비시터 / 돌보미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Ÿ 개선방안 / 해결방안 / 해결책 → 해결책

Ÿ 세아 / 아이셋 / 세아이 → 세아이

Ÿ 검사비용 / 검사비 → 검사비

Ÿ 선생님 / 교사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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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두 차례에 걸쳐 정제된 데이터를 정부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다시

정책 추진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빈도분석(TF)과 N-gram 분석을 통

해 각 시기별 주요 키워드 및 민원 맥락을 파악하였다. 또한 CONCOR 분

석에 앞서, 저출산 관련 키워드 간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각 시기

별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 평균 연결 거리, 평균 연결 강도, 직경, 컴포넌트

수 등 거시적인 구조를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UCINET

6를 통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실시하였다(곽기영, 2017; 김병만 외, 2020; 이

Ÿ 조리원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Ÿ 교사아동비율 / 교사대아동비율 → 교사대

아동비율

Ÿ 전업주부 / 가정주부 → 가정주부

Ÿ 공짜 / 무료 → 무료

2 복합 개념·줄임말 구분

Ÿ 여교직원 → 여성, 교직원

Ÿ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Ÿ 명문대 → 명문대학교

Ÿ 건보 → 건강보험

Ÿ 보복부 → 보건복지부

Ÿ 광역단체 → 광역자치단체

3 고유명사·은어 유지

Ÿ 싱글 맘 → 싱글맘

Ÿ 금수 저 → 금수저

Ÿ 맘 충 → 맘충

Ÿ 주말 부부 → 주말부부

Ÿ 빈부 격차 → 빈부격차

Ÿ 황혼 육아 → 황혼육아

Ÿ 실업 급여 → 실업급여

4 불용어 삭제 Ÿ 데, 등, 저, 이, 만, 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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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황해익, 2020).

다음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추출한 데이터를 ‘단어×단어

행렬’로 변환하여 1-mode Matrix Data Set을 구성하였다. ‘단어×단어 행

렬’ 데이터는 문서 내 공동으로 출현하는 단어 간의 빈도수를 파악하는 것

으로, 이를 통해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차민경, 2015).

1-mode Matrix Data Set 구성 과정에서는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를 충

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오신휘, 김혜진, 2020), 각 시기마다 키워드 빈도수

를 기준으로 상위 200개의 키워드만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안소현,

2023; 이강훈, 황해익, 2020; Borgatti et al., 2013), 변환한 시기별 행렬 데

이터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UCINET 6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성을 파악하

였다.

마지막으로, UCINET 6을 통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인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 결과는 Netdraw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효율적인 결

과 분석을 위해 정책 추진 시기별로 나타난 각각의 의미군집에 연구자가

임의로 군집명을 설정하였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 수치와 비례

하며, 각각의 군집이 다른 군집 및 키워드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해석에 주의하도록 하였다.

<표 7> UCINET 6 프로그램 네트워크 분석 경로

분석 경로
응집성 Network → Cohesion → Multiple cohesion measures

통계적 유의성 Network → Compare Densities → Against Theoretical 
Parameter

연결 중심성 Network → Centrality and power → Degree
매개 중심성 Network → Centrality and power → Freeman 

Betweenness
아이겐벡터 중심성 Network → Centrality and power → Eigen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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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저출산 정책 시기별 전체 네트워크

저출산 관련 민원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기별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밀도(density), 평균 연결 거리(average

distance), 평균 연결 강도(average degree), 직경(diameter), 컴포넌트 수

(components)를 파악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간의 연결된 정도를 의

미하며, 연결 정도가 높을수록 밀도 역시 높아진다(전희주, 2015). 본 연구

의 저출산 관련 민원 게시글의 전체 네트워크 밀도는 제1차 기본계획 시기

부터 각각 .469, .771, .962, .587로 나타났으며, 밀도가 1에 가까울수록 네트

워크 연결 관계의 응집성, 결속도, 교류 등이 많음을 의미한다(이지영,

2023). 평균 연결 거리는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 쌍의 연결 거리를 산출하

여 그 평균값을 도출한 것으로, 두 노드가 평균적으로 몇 번의 링크를 거

쳐 연결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제1차 기본계획 시기

부터 각각 1.531, 1.229, 1.038, 1,413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결 강도는 각 노

드가 평균적으로 맺고 있는 경로의 수를 의미하는데(이지영, 2023), 이는

각각 93.410, 153.340, 191.490, 116.910으로 나타났다. 직경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연결 거리 중 가장 긴 연결 거리를 의미하며, 직경이 작을수록 노드

간의 정보전달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모든 시기의

네트워크 직경은 2로 나타났다. 컴포넌트 수는 연결된 네트워크의 덩어리

수를 의미하는데(이수상, 2013), 컴포넌트 수 또한 전 시기에 걸쳐 1로 나

타났다. 이는 네트워크가 1개의 군집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기에,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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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없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각 시기별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

로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단일표본 평균 검증을 실시하였고, 표집분

포 평균(Average bootstrap density), 표준오차(Estimated standard error

for density), 검정통계량(Z-score), 일반적으로 P값에 해당하는 Proportion

of absolute differences as large as observed의 값을 파악하였다. 이는 모

집단의 네트워크 밀도를 0으로 가정하였을 때,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네트

워크의 밀도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함으로(곽기영, 2014), 연

결망의 노드를 5,000번 무작위 재배열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기법이다(정

은희, 2022).

그 결과, 제1차 기본계획 시기부터 표집분포 평균은 각각 4,7695,

10.4407, 41.009, 7.3634로 나타났고, 표준오차는 0.8231, 1.5743, 6.0408,

1.1408로 나타났으며, Z-score는 5.8208, 6.6673, 6.8098, 6.4824로 나타났다.

이때, P값은 0.0002로 유의수준 0.05 이하이므로 전체 네트워크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표 8> 정책 시기별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구분 밀도 평균연결거리 평균연결강도 직경 컴포넌트 수

제1차 기본계획 .469 1.531 93.410 2 1
제2차 기본계획 .771 1.229 153.340 2 1
제3차 기본계획 .962 1.038 191.490 2 1
제4차 기본계획 .587 1.413 116.910 2 1

<표 9> 정책 시기별 전체 네트워크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구분 표집분포 평균 표준오차 Z-score Proportion

1차 전체 네트워크 4.7695 0.8231 5.8208 0.0002
2차 전체 네트워크 10.4407 1.5743 6.6673 0.0002
3차 전체 네트워크 41.009 6.0408 6.8098 0.0002
4차 전체 네트워크 7.3634 1.1408 6.4824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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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1차 기본계획 전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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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2차 기본계획 전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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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3차 기본계획 전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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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4차 기본계획 전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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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정책 시기별 주요 키워드

‘연구문제 1’에서 설정한 영유아 정책에 관한 민원 게시글의 주요 키워드

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TF)과 N-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저

출산 정책 추진 시기별 키워드 수집 결과, 제1차 시기에서 총 922개, 제2차

시기에서 총 3,075개, 제3차 시기에서 총 5,433개, 제4차 시기에서 1,754개

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제1차 시기의 경우, 아직 대중에게 온라인 민원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수집된 게시글 또한 전체 992건 가

운데 24건으로 가장 낮다. 이에 추출된 키워드의 수도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아직 시행 중인 시점이기에, 앞선 추진 시기들

의 수집 선정 기간이 5개년 것에 비해 선정된 수집 기간이 2개년으로 짧

다. 그렇기에 비교적 적은 키워드 수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각 시기별로 상위 30개의 빈도, N-gram 분석의 키워드 결과만 제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정책 시기별 TF 분석 결과
순

번

1차 시기
빈도

2차 시기
빈도

3차 시기
빈도

4차 시기
빈도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1 수 50 아이 340 아이 1114 아이 150
2 지원 45 수 247 수 938 수 144
3 아이 38 지원 218 지원 671 정책 118
4 정책 38 출산 171 출산 571 지원 112
5 배려석 36 정책 157 정책 543 년 102
6 저출산 23 자녀 153 자녀 461 저출산 92
7 복지 23 경우 137 경우 445 경우 86
8 생각 20 어린이집 130 년 421 육아 77
9 시설 20 육아 130 저출산 398 세 71
10 년 20 가정 129 일 389 자녀 65
11 교육 19 저출산 121 육아 381 혜택 59
12 유치원 18 보육 116 문제 369 생각 59
13 자동차 18 부모 101 배려석 363 출산 58
14 보육 18 문제 101 생각 344 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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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본계획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모든 시기에서 걸쳐 ‘아이’, ‘수’,

‘지원’, ‘정책’ 키워드는 10위권 내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

이 자녀의 수에 따라 출산 및 양육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며, 저출산 문

제의 해결책으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수’ 키워드는, 인원수를 뜻하는 경우와 방법이나 상황을 뜻하는 경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명’, ‘다자녀’ 키워드가 30위 권 내에 함께 자리 잡고 있기에, 자녀

수를 의미하는 비중이 크다고 추론된다.

키워드를 유목화 한 결과 크게 ‘경제적 키워드’, ‘물리적·환경적 키워드’,

‘정책적 키워드’, ‘인적 키워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각각의 요인 모

두 모든 정책 추진 시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경제적 키워드에는

‘수’, ‘보육료’, ‘비용’, ‘만원’, ‘원’ 등, 물리적·환경적 키워드에는 ‘시설’, ‘유치

원’, ‘자동차’, ‘어린이집’, ‘가정’, ‘시간’, ‘배려석’, ‘직장’, ‘보건소’ 등, 정책적

키워드에는 ‘정책’, ‘지원’, ‘교육’, ‘복지’, ‘혜택’, ‘보육’, ‘정부’, ‘지방자치단

체’, ‘육아’, ‘저출산’, ‘사회’, ‘육아휴직’, ‘한국’ 등, 인적 키워드에는 ‘부부’,

15 정부 17 일 99 혜택 337 배려석 56
16 혜택 17 비용 98 가정 325 어린이집 54
17 부부 16 년 95 육아휴직 308 일 54
18 명 16 생각 88 시간 281 만원 53
19 지방자치단체 16 해결책 85 사람 277 가정 50
20 출산 15 여성 82 명 274 한국 48
21 사람 15 보육료 80 여성 267 임신 46
22 가능 15 명 78 난임 260 필요 45
23 아기 14 교사 77 어린이집 257 상황 45
24 보육료 14 사회 77 정부 252 부모 45
25 현실 14 배려석 75 부부 244 비용 42
26 비용 14 때문 75 해결책 243 원 40
27 임신 14 필요 74 임신 240 정부 40
28 부모 13 직장 71 다자녀 233 육아휴직 39
29 정도 13 사람 68 한국 227 이상 39
30 보건소 13 정부 68 비용 227 개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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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부모’, ‘자녀’, ‘여성’, ‘교사’, ‘아이’, ‘다자녀’ 등이 있었다. 상위 30개

의 키워드 내에서 정책적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물리적·환경적 키워드, 인적 키워드, 경제적 키워드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키워드 순위 변동을 통해 정책 추진 시기에 따라 국민의 관심사에

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하위권에 머무르

던 ‘다자녀’는 점점 순위가 상승하여 3차 시기에는 28위까지 올랐으며, ‘육

아휴직’ 또한 제3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17위, 제4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28

위에 올랐다. ‘난임’ 역시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없었으나, 제3차 기본계

획 시기에는 22위까지 상승하였다. ‘여성’ 키워드는 제2차 기본계획 시기에

는 20위, 제3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21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남성’ 키워드는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없었고, 제2~4차 기본계획 시기

내내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배려석’, ‘자동차’, ‘육아휴직’, ‘현실’ 키

워드는 꾸준히 30위권 내에 있는데, 이를 통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육아

휴직 제도와 같이 이미 도입되었으나 사회 내에서의 늦은 확산 및 활성화

로 인해 출산·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추론

해볼 수 있다.

<표 11> 정책 시기별 N-gram 분석 결과
순

번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4차 시기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1 보육료 지원 보육 시설 출산 장려 육아 시간
2 유치원 교육 출산 장려 난임 부부 저출산 극복
3 복지 정책 장려 정책 다자녀 가정 정책 시행
4 보육 시설 맞벌이 부부 정부 지원 한국 저출산
5 동네 소아과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 취득세 감면
6 지원 정책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자녀 육아
7 맞벌이 부부 출산 육아 배려석 배려석 저출산 해결책

8 시설 설치 양육 비용 저출산
문제 해결 양육 비용

9 정부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저출산 해결책 임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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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ram 분석 결과, 전 시기에 걸쳐 ‘지원’은 ‘보육료’, ‘정책’, ‘정부’, ‘보

육’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정책’, ‘정부’는 다시 ‘복지’, ‘보육료’, ‘장

려’, ‘시행’, ‘극복’, ‘감면’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국민이 정부와 정

책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빈도분석과

민원 게시글을 함께 살펴본바, 개선을 바라는 정책의 방향이 보육료 지원

과 같은 경제적 측면인 것으로 추론 된다. ‘시설’은 ‘보육’, ‘탁아소’, ‘설치’

등의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탁아소 및 영유아 보육 시설

10 사회 배려 지원 정책 사용 수 육아 기간

11 체계 관리 시술 비용 장려 정책 근로
시간 단축

12 부부 문화
생활 맞벌이 가정 저출산 극복 예산 투입

13 부부 문화 자녀 육아 자녀 이상 난임 치료

14 도움 수 정부 지원 건강
보험 적용 아이 부모

15 정책 개발 저출산 국가 문제 해결 기간 근로
시간

16 화 체계 시험관 시술 자녀 명 극복 정책

17 보건소 예방
접종 아이 육아 수 생각 감면 정책

18 수 어린이
집 난임 부부 육아

휴직 년 저출산 해결

19 어린이집 유치원 자녀 출산 시험관 시술 억 원

20 이상 자동차 보육료 인상 출산 육아 다자녀 가구
21 교육 공교육 보육 지원 임신 출산 원 년
22 유아 교육 저출산 해결책 자녀 가정 세 이하
23 저출산 고령화 자녀 이상 육아 시간 이하 자녀

24 무상
교육 실시 사용 비용 세 이하 임신 출산

25 교육 년 보육료 동결 아이 육아 이용 수

26 지원 보육료 아이 어린이
집 보육 시설 세 세

27 영화 쇼핑 육아 부담 다자녀 혜택 육아
휴직 기간

28 일 수 아이 부모 육아
휴직 사용 저출산

문제 해결

29 탁아소 설치 비용 부담 둘째 아이 개월 이상
30 명 이상 유아 교육 고령 사회 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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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핵심 키워드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극복’, ‘해결책’과 같은 키워드가 연관성을 보였고, 특히

제4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한국’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은 ‘다자녀’, ‘맞벌이’와, ‘부부’는 ‘맞

벌이’, ‘난임’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

책의 대상이 다자녀, 맞벌이, 난임 가정에 집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정부의 저출산 정책 시기별 CONCOR 분석

다음은 정책 추진 시기별 CONCOR 분석 및 시각화, 중심성 분석 결과

를 기술하였다. 군집번호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임의

배정하였으며, 군집명은 포함된 키워드의 특성에 따라 연구자가 설정하였

다. 중심성은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수치를 분

석하였으며, 지면상 빈도분석을 기준으로 상위 30개의 키워드 결과만 제시

하였다.

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06~2010년)

제1차 기본계획 시기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6, 표 12과 같다. 중심성 지표는 표 13와 같다.

<표 12> 제1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순번 군집명 키워드

1
영유아

정책 개선

수, 저출산, 기대효과, 해결책, 시설, 문제점, 가능, 기관,

정책, 가능, 정도, 출산, 혜택, 생각, 국가, 필요, 지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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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 정부, 동안, 방안, 지방자치단체, 관련, 문화, 해결, 인

구, 병원, 예산, 생활, 개월, 포함, 활용, 기간, 도시, 사회,

등록, 무료, 선택, 불편, 도움, 구청, 방법, 영화, 저출산문

제, 고려, 배려, 적용, 관리, 추진, 대중교통, 임신기간, 다

자녀, 시민, 태아, 체계, 이용, 확인, 배려석, 건강, 여성,

참여, 화, 택시, 형식, 현황, 기능, 행복, 임신, 카드, 부담,

개발, 편리, 보호, 근로 등

2

정책의

형평성

키워드

지역, 정착, 우대 등

3
보육·교육

키워드

현실, 경우, 명, 아이, 어린이집, 사람, 말, 보육, 년, 직장,

저소득층, 세아이, 나이, 출산지원금, 출산율, 아파트, 만

원, 엄마, 아동, 보육료, 생계비, 다음, 일반, 마음, 일정,

안전벨트, 신청, 소득, 계획, 최저, 환경, 기준, 고령화, 직

원, 개선, 이유, 체험학습, 고민, 백신, 중학교, 공교육, 효

율, 조기입학, 유치원, 줄, 육아휴직, 아이수, 보건소, 나

라, 걱정, 유아, 싱글맘, 자동차, 상황, 집, 때문, 유예, 이

번, 버스, 돈, 형태, 재정, 운영, 법, 소아과, 세, 시기, 실

시, 무상교육, 접종, 자녀, 의무교육 등

4

출산·양육을

위한

물리적 지원

키워드

비용, 부모, 아기, 일, 문제, 포기, 하나, 아이돌보미, 설

치, 부부, 금액, 한국, 번, 이상, 가정, 육아, 복합쇼핑몰,

서울시, 대부분, 쇼핑, 증가, 살림, 제공, 시간, 권리, 효

과, 감사, 상가, 탁아소, 보육교사, 확보, 지출, 절감, 활

성, 인식, 마련, 연장, 사용, 문화생활, 간접, 개인, 밖, 맞

벌이, 원, 수급,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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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1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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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군집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

되어 있었다. 전체 민원 게시글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키워드 집단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 시기 전반에 걸쳐 ‘수’, ‘정책’, ‘지

원’은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수치가 모두 높았

으며, 이는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함께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외 ‘저출산’, ‘기대효과’, ‘해결책’, ‘시설’, ‘문제점’, ‘기관’,

‘출산’, ‘혜택’, ‘생각’, ‘국가’, ‘복지’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 ‘방

안’, ‘지방자치단체’, ‘문화’, ‘병원’, ‘예산’, ‘생활’, ‘도시’, ‘사회’, ‘무료’, ‘불편’,

‘영화’, ‘저출산문제’, ‘배려’, ‘대중교통’, ‘다자녀’, ‘배려석’, ‘건강’, ‘여성’, ‘임

신’, ‘카드’, ‘부담’ 등의 키워드가 함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영

유아 정책 개선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카드’, ‘병원’, ‘택시’, ‘대중교통’, ‘다자녀’, ‘부담’, ‘태

<표 13> 제1차 기본계획 네트워크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수 197 0.120 497.415 16 혜택 158 0.107 143.234
2 지원 181 0.116 285.401 17 부부 117 0.084 50.028
3 아이 169 0.106 314.933 18 명 138 0.093 138.914

4 정책 186 0.118 135.152 19 지방자치단체 115 0.084 43.823

5 배려석 92 0.069 18.808 20 출산 156 0.106 147.621
6 저출산 192 0.119 427.446 21 사람 114 0.077 76.701
7 복지 148 0.104 113.247 22 가능 154 0.107 100.466
8 생각 159 0.107 167.118 23 아기 137 0.096 84.579
9 시설 164 0.110 162.298 24 보육료 100 0.068 45.933
10 년 106 0.072 64.500 25 현실 173 0.115 202.354
11 교육 68 0.044 28.120 26 비용 139 0.093 152.215
12 유치원 95 0.060 83.888 27 임신 87 0.064 20.590
13 자동차 91 0.061 61.087 28 부모 147 0.094 198.462
14 보육 132 0.090 100.466 29 정도 155 0.107 126.115
15 정부 158 0.107 146.178 30 보건소 24 0.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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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이 있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게시글 내용을 살펴본바, 국민은 정부와 사회에

질 높은 영유아 지원 서비스와 인프라의 확충, 출산 및 양육에 있어 다양

한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었고, 이는 기존의 대다수 연구 방향과도 일치

한다(손승영, 2005; 이강재,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국민은

형식적인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개인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방안이라 생각하고 있

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고 국민의 삶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작 필요

한 기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원활한 활용이 어려워

‘우대카드제’,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 ‘양육수당’ 등의 제도적 개선을 요

구하고 있었다.

한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유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

의 생각을 피력하는 내용의 민원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민원 게시판

의 특성상 개인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빠른 해결을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이준호,

김청택, 2021; 최상미, 설소희, 2021). 국민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부모

가 포기해야 하는 일상 속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직장 내 인식 변화를 통

해 직장 여성의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어준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저출

산 문제를 완화시키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가 없고, 증명할 방법도 배가 나와야만 확인이

가능해 초기 임산부(임신 1개월~5개월)의 태아 관리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배

려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움” (2010. 03. 28.)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가정에서만 아이의 양육을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아이를 책임지고 맡아서 길러주는 겁니다.” (2006. 01. 27.)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부의 문화생활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데 있

다. 물론 아기를 언제나 맡아줄 시터나 부모님이 계시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

다수 서민들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대부분 영화나 쇼핑을 포기하고 살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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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군집에서는 ‘지역’, ‘정착’, ‘우대’가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

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

역’, ‘정착’, ‘우대’가 다른 키워드와의 결합 없이 해당 단어만으로 민원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 단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송민호, 2017).

게시글 내용을 살펴본바,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을 사회 전반

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로 바라본 기존의

연구(배기련 외, 2021; 정성호, 2018) 흐름과도 상응한다. 또한 거주 지역과

자녀 연령에 따른 지원정책의 차등에 대한 비판도 다수 이어지고 있었기

에, 영유아 지원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비 엄마 우대” (2010. 11. 15.)

-“정부는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느니 하면서

현재 누구나 다 보내는 6세 아이 보육비는 어째서 지원이 되지 않는지 의구심

이 듭니다. (2006. 03. 17.)

-이로 인해 고민하는 부모님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정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06. 03. 17.)

-“월급의 3분의 2가 아기의 보육료로 지출이 됩니다.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의 지원은 지역

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 01. 09)

다.” (2007. 04. 06.)

-“이를 위해 자생적 모임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를 가정처럼 즐겁고 편안

한 곳으로 만들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임과 더 나아가 즐거움이라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카페를 개설했

습니다.” (2006. 05. 10.)

-“문화시설의 편리한 이용으로 태교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2010. 03. 28.)

-“현재 다자녀 우대카드제의 기능이 지역 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물품 구

입 및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에만 국한되어 있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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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군집은 ‘현실’, ‘명’, ‘아이’, ‘어린이집’, ‘보육’, ‘직장’, ‘저소득층’,

‘세아이’, ‘출산지원금’, ‘엄마’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육료’, ‘생계

비’, ‘마음’, ‘안전벨트’, ‘소득’, ‘최저’, ‘환경’, ‘기준’, ‘개선’, ‘백신’, ‘공교육’,

‘조기입학’, ‘유치원’, ‘육아휴직’, ‘아이수’, ‘보건소’, ‘유아’, ‘싱글맘’, ‘자동차’,

‘돈’, ‘소아과’, ‘무상교육’, ‘접종’, ‘의무교육’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해당 군집은 영유아의 교육·보육과 관련하여 가정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였으며, ‘명’과 ‘보육료’의 연

결정도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바, 세

아이 가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자녀 수로 인한 고충 토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출산율 증가를

외치면서도 다자녀 가정을 보장할만한 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

고 있기에, 그 간극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입학, 무상교육에 대한 키워드도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는 2009

년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내놓은

‘만 5세아 조기취학방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그러나 만 6세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하향한다는 해당 계획은 수

용 교원, 시설 및 재정의 부담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찬반 논란만

키운 채 흐지부지되었고(이병래, 2010), 이후 절충적 성격으로서 ‘만 5세 공

통과정’의 도입을 내놓게 된다(서울신문, 2011). 민원 내용을 살펴본바, 국

민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의 반응을 보였으나, 조기입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으며,

특히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정

책이라는 지적이 나타났다.

‘엄마’, ‘육아휴직’ 등 직장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 문제도 함께 언급되고

있었는데, 직장 내 양육제도가 대체인력 부족, 직장 내 불이익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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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제에 대한 호소가 높았다. 한국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남녀평등에 대한 사

회적 인식과도 긴밀히 맞닿아있다(탁현우, 2017). 출산과 양육은 여성들의

직장 내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에(김은

지, 2020), 당시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조사에서도 여성이 41.6%, 남

성이 19.4%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가족형성

과 출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김승권, 2003; 유삼현,

2007). 그렇기에 양육에서의 형평성 있는 역할 분담과 직장 내 평등한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정의 민원도 확인되었는데, 경제적

으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높은 신청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기준 완화 및 개선을 원하고 있

었다. 특히 보육료 지원 기준 가운데 자동차 배기량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

하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다자녀가구나 대가족과 같이 차량 크기를 고려해

야 하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접종’, ‘소아과’,

‘보건소’, ‘백신’ 등과 같이 의료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다문화·농어촌 가정과 같은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

진을 배치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대한민국정부, 2018), 높은 지원 기준, 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각지

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봉이 2,200만 원에 불과 한데도 조기입학을 시키지 않으면 만 4세아로 교

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2006. 03. 17.)

-“몇 년 전 아이들 키우려고 아무 생각 없이 육아휴직을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육아휴직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가로막고 있어서요.”

(2006. 02.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 및 연장 시기를 만 1세로 단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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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군집은 ‘비용’, ‘부모’, ‘아기’, ‘일’, ‘문제’, ‘포기’, ‘아이돌보미’, ‘한

국’, ‘가정’, ‘육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서울시’, ‘쇼핑’,

‘살림’, ‘시간’, ‘권리’, ‘제공’, ‘상가’, ‘탁아소’, ‘보육교사’, ‘확보’, ‘인식’, ‘마련’,

‘문화생활’, ‘맞벌이’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부모’, ‘비용’

은 매개 중심성이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더불어 동시 출현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관련하여 부모 집단이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며,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고충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이 추론

가능하다.

해당 군집은 부부가 영유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 기관 부족 문제 외에도, 영유아 가정의 경우 일상생활

중 상황에 따라 아이를 잠시 맡길 시설이 없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백화점, 마트, 문화센터와 같은 대형건물 내 자녀를 맡길 인프라 구축

현실과 맞지 않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 05. 10.)

-“동네소아과랑 보건소의 예방접종 백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TP

백신은 동네소아과는 SK DTP를 씁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다른 백신을 쓰지

요.” (2010. 08. 19.)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날엔 집을 나와서 아이와 둘이 모텔에

서 거주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저 같은 미혼모는 사실상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복지가 있어도 활용이 힘들어요.” (2009. 11 .21.)

-“이번에 큰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서 보육료 신청을 했더니 차가

2,000cc 이상 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자동차 배기량이 왜 중요합니

까? 2,000cc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은 다 부자인 줄 압니까? 날로 치솟는 기름

값 아껴보려고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할부로 샀었습니다.” (2006. 03. 13.)

-“저는 "우리는 아이를 3명 낳았는데 장려금이 없나요?"하고 여쭈어보았습니

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연도에 해당하는 가정만 주는 거야."라고 하셔서…”

(2010.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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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하고 있었으며, 아이돌보미 등 충분한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게 책정되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

층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중산층 국민의 지원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반

영하고 있으며(이강재, 2011), 취약지역 위주로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정작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이돌보미, 양육수당과 같은 부차적인 정책이 시행되

었기에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한다(윤홍식, 2010).

더불어 영유아 자녀를 중심으로 한 민원 게시글이기에 기관과 교사, 아

이돌보미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자주 언급되었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

했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보육 부담이 완화된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민원의 비중이 높았

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들에게 유치원비 및 보육료가 더 많이 들어감에도

평균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보육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임.”

(2010. 12. 12.)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대세니만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 (2006. 01. 27.)

-“단지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국가적으로 보육교사를

지원한다면 아니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2006. 03. 28.)

-“현재 한국에서 수없이 지어지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아기를 몇 시간 동안 저

렴한 가격에 맡아줄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2007. 04. 06.)

-“직장인의 육아는 대부분 개인 베이비시터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설이나 제도도 부모의 맘에 흡족하지 않은 상태이며(믿고 맡길만한 기관도

없을뿐더러 한 번의 갈등이나 사건을 겪고 나면 다시 남에게 맡기는 것이 두

려워집니다)…” (2006. 05. 10.)

-“현재 다문화센터나 새로 지은 청산회관 건물을 활용하여 탁아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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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11~2015년)

제2차 기본계획 시기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7, 표 14과 같다. 중심성 지표는 표 15와 같다.

(2010. 11. 17.)

<표 14> 제2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순번 군집명 키워드

1

출산·양육

취약 가정

키워드

비용, 사용, 만원, 임신, 세대, 휴직, 원인, 검사, 배려

석, 병원, 시험관, 분유, 보험, 가격, 상태, 고통, 산후조

리원, 시술, 회, 난임 등

2 취업모 키워드

부담, 출산, 경우, 명, 여성, 이상, 문제, 한국, 사회, 다

자녀, 결혼, 현재, 지급, 육아휴직, 건강, 확대, 시행,

법,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균, 방안, 인구, 보장,

개정, 프로그램, 기관, 적용, 고령화, 수당, 노력, 고려,

추가, 업무, 고령, 출산휴가, 방법, 의무, 공무원 등

3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키워드

유아, 운영, 학부모, 설립, 보육교사, 인상, 원장, 사고,

영아, 동결, 관리, 계획, 초등학교, 개인,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 등

4

영유아

정책 개선

키워드

수, 필요, 년, 국가, 저출산, 교육, 정책, 예산, 혜택, 생

각, 해결책, 때문, 부부, 사람, 아이, 지원, 상황, 경제,

일, 맞벌이, 자녀, 육아, 현실, 교사, 보육, 기준, 대부

분, 하나, 정부, 어린이집, 발생, 시간, 증가, 부모, 가

정, 가능, 시설, 이용, 이유, 부족, 기간, 워킹맘, 돈, 복

지, 저출산문제, 엄마, 직장, 어려움, 세아이, 영유아,

자동차, 아기, 유치원, 원, 나라, 지역, 대상, 중요, 도

움, 안정, 둘째, 번, 문제점, 소득, 실정, 금액, 세, 정도,

장려, 개월, 보육료, 집, 해결, 실시, 일부, 교육비, 국

민, 아이수, 제공, 관련, 걱정, 저희, 이후, 학원, 개선,

아동, 양육, 불편, 가족, 미래, 아이돌보미, 행복, 가지,

국가, 근무, 마련, 가구, 국공립, 지원금, 활동, 부분, 보

호, 위험, 센터, 성장, 양육수당, 주변, 대학교, 환경, 학

교, 반영, 자리, 배려, 사업, 구인, 설립, 과정, 마음, 신

청, 모유수유, 주택, 포기, 밖 등



- 68 -

[그림 7] 제2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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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군집은 ‘비용’, ‘만원’, ‘임신’, ‘휴직’, ‘검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

로, ‘배려석’, ‘병원’, ‘시험관’, ‘분유’, ‘보험’, ‘가격’, ‘고통’, ‘산후조리원’, ‘시

술’, ‘회’, ‘난임’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내용을 살펴본바,

대부분 직장,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

정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고령·난임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고령’과 ‘난임’은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키워드이지만,

고령임신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불임을 진단받은 가임기 여성은 제1차

기본계획 시기 이전부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대한민국정부,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 따르면, 불임여성 중 26.6%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였고, 33.2%가 경제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체외수정 즉 시험관아기에 대한 시술비를 1

회 150만 원 이내로, 총 2회까지 지원하고 있었고,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표 15> 제2차 기본계획 네트워크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아이 199 0.087 52.029 16 비용 190 0.084 41.002
2 수 199 0.087 52.029 17 년 195 0.086 47.364
3 지원 197 0.087 48.835 18 생각 192 0.085 44.309
4 출산 196 0.086 47.331 19 해결책 191 0.084 45.182
5 정책 197 0.087 48.598 20 여성 182 0.081 35.006
6 자녀 193 0.085 43.148 21 보육료 169 0.077 24.348
7 경우 196 0.086 48.355 22 명 187 0.083 38.731

8 어린이
집 185 0.082 36.722 23 교사 190 0.084 41.530

9 육아 193 0.085 45.063 24 사회 190 0.084 40.116
10 가정 197 0.087 48.043 25 배려석 150 0.070 15.749
11 저출산 199 0.087 52.029 26 때문 188 0.083 40.083
12 보육 189 0.084 40.114 27 필요 197 0.087 48.509
13 부모 192 0.085 42.632 28 직장 171 0.077 26.799
14 문제 195 0.086 45.838 29 사람 190 0.084 43.184
15 일 197 0.086 49.799 30 정부 193 0.085 43.695



- 70 -

지원금 증액 등 단계적인 확대를 진행하였으나(대한민국정부, 2018), 부족

한 지원 횟수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증

가하며, 관련 민원이 제2차 기본계획 시기부터 다수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

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의 고충에 대한 민원 또한 2013년 지

방자치단체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 인식 부족과 미흡한 정책 홍보로 인해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

강식 외, 2017),

두 번째 군집은 ‘부담’, ‘출산’, ‘여성’, ‘문제’, ‘한국’, ‘사회’, ‘다자녀’, ‘결

혼’, ‘육아휴직’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 ‘시행’, ‘법’, ‘지방자치단체’,

‘방안’, ‘개정’, ‘기관’, ‘추가’, ‘업무’, ‘출산휴가’, ‘공무원’ 등이 하나의 의미군

집을 이루고 있었다.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바, ‘취업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이 다수였으며, ‘여성’의 연결정도 중심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공무원 및 특정 직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 대

한 언급이 나타났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진국의 영

유아 정책 및 지원 서비스를 모방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한국 특유의 사회적 문화와 인식을 지적하는 민원이 증가하였기에,

해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을 살펴본바, 앞선 시기에 이어 ‘다자녀’와 관련한 내용의 비중이 높

았는데, 제1차 시기에는 증가한 자녀 수로 인해 당장 맞닥뜨린 가정의 경

-“게다가 정부 시험관시술 지원 횟수인 4회 이내에 첫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

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0~20회까지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

지만 5회부터는 모두 자비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적인 고통이 발

생하게 됩니다.” (2013. 01. 23.)

-“이는 표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표식이 임산부를 의미함을 알게 되었지, 그전

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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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원금 증액을 원하는 민원의 비중이 컸다. 반

면, 제2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승진이나 가산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

회적 특혜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조성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직장 내 저출산 관련 제도는 제1차 기본계

획 시기에 이어 여전히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호소의 내용이었다. 또

한 여공무원, 여교사 등 특정 직업에 대한 키워드는, 제1차 기본계획 시기

에 28주 이상의 임산부, 3세 미만 영유아 가정, 다자녀 가정의 여교사를 위

한 전보 혜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한국교육신문, 2007), 신청 기준에서의

자녀 연령 제한, 부부 모두 같은 직종에 종사할 경우 전보로 인해 겪는 양

육의 어려움, 가임·임신 여성들의 겪는 직장 내 불평등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키워드는 군집 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나, ‘남성’ 키워드는 제

1,2차 기본계획 시기에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관련한

민원의 주 대상이 여성이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역시 여전히 여성

이 체감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사발령으로 자리 배치시 각 부서에서는 가임·임신 여성 직원을 꺼려하고 가

임여성 공무원들은 직장과 가정양립의 불안정한 분위기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2013. 11. 12.)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못해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을 갖는 여성 공무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2013. 03. 13.)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면서 못 일어나는 아이들을 안고 이고 출근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보니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 07. 29.)

-“한국은 전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을 여행하다 보면 정말 곳곳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고…”

(2015. 10. 23.)

-“우선 먼저 다자녀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승진시 일정한 가점을 주어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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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군집은 ‘유아’, ‘운영’, ‘학부모’, ‘설립’, ‘보육교사’, ‘인상’ 등의 키

워드를 중심으로, ‘원장’, ‘사고’, ‘영아’, ‘동결’, ‘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바, 해당 군집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민원

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전까지는 양육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서 보육교

사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면, 해당 시기에서는 보육교사 인권 그 자

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민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

선이 보육 서비스의 구축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보육교

사 처우 개선에 대한 민원은 학부모, 보육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

터 작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2014년 통과된 정부의 보육료 3% 인상안에 대한 호

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료 지원 단가가 동결

되어왔음에도, 매우 낮은 인상률을 보여 특히 영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피해가 컸다(헤럴드경제, 2014). 이에 한국가정어린이집연

합회는 보육 교직원의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였

고(SBS, 2014), 이 같은 상황이 민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치

원 교사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었다. 영유아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도 증

가하였는데, 2015년 1월부터 인천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

대 사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 강화와

보육 기관 내 CCTV 활성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승진 토록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012. 11. 08.)

-“사명감을 가지고 영아 보육을 하고 있는 교사와 원장,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육료 인

상이라는 말에 헛웃음만 나오네요.” (2014. 12. 05.)

-“늦게 첫 자녀를 갖고 어렵게 다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가정어린이집

이라는 좋은 시설을 믿고 의지하며 아기를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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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군집은 ‘수’, ‘필요’, ‘국가’, ‘저출산’, ‘교육’, ‘정책’, ‘혜택’, ‘생각’,

‘해결책’, ‘부부’, ‘지원’, ‘일’, ‘맞벌이’, ‘육아’, ‘현실’, ‘교사’, ‘보육’, ‘기준’, ‘정

부’, ‘어린이집’, ‘부모’, ‘가정’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설’, ‘워킹맘’, ‘돈’,

‘복지’, ‘엄마’, ‘직장’, ‘어려움’, ‘세아이’, ‘영유아’, ‘자동차’, ‘둘째’, ‘소득’, ‘실

정’, ‘금액’, ‘세’, ‘보육료’, ‘아이수’, ‘양육’, ‘불편’, ‘아이돌보미’, ‘국가’, ‘근무’,

‘양육수당’, ‘대학교’, ‘포기’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이어 여전히 ‘정책’의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

성, 매개 중심성 수치는 모두 높았으며, 더불어 ‘가정’ 키워드의 연결정도

중심성 수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 가정어린이

집,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 민원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민원을 살펴

본바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 기관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

하였고, 보육료 지급 기준에서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

기에 이에 대한 기준 완화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해당 군집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없었던 ‘영유아’와 ‘워킹

맘’ 키워드가 출현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민원 내용을 살펴본바, 영

유아 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이 겪는 고충과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 인상을

바라는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물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직장 여성이기에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및 심

적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장 업무와 자녀 병원 동행에

대한 갈등이 나타났고, 둘째 출산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에 대

었는데 현실이 이렇다니... 둘째를 계획이나 할 수 있을까요?” (2014. 12. 05.)

-“CCTV가 아동학대의 예방 차원에서 촬영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태는 아동학

대범을 잡아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 되었습니다.” (2015. 01. 14.)

-“이번 인천보육교사 학대 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도 철저히 해서 다시는 학대교사가 관련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

다.” (2015. 01. 15.)



- 74 -

한 지원이 적다고 느껴 출산을 포기하는 한 자녀 가정도 있었다. 이에 국

민은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 돌봄과 관련한 현실적인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영유아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

고 있었다. 한편, ‘엄마’ 키워드는 군집 내 출현 빈도가 잦았으나, ‘아빠’ 키

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서의 정책·제도 관련 군집은 부족한 보육 기관의

설립, 보육비 지원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의 비중

이 높았으나, 해당 시기에는 국공립 보육 기관 확대, 공교육 서비스 확장

등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교육환경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교육

비’, ‘대학교’ 등 영유아 시기를 넘어 자녀의 학령기,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교육비 걱정이 증가하였고, 한국의 과도한 교육 경쟁에서 기인한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해당 제도들과 함께 언급되었던 ‘싱글맘’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반해 그에 따른 처우는 합당하지 못하기에 정책

적 개선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기준’, ‘주택’, ‘자동차’에 대한 키

워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주거시설,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기준

또한 비효율적이거나 형평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금액과 소유주택 가격 반영으로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두

자녀 교육비 지출은 상당한 가계의 문제점으로…” (2011. 02. 24.)

-“사설 어린이집은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아이는 낳고 싶지만 아이 키우기와

수반된 유치원 비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2013. 12. 02.)

-“아이돌보미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아니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임금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 가관이다.” (2015. 08. 31.)

-“부모로서 가정의 평화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

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만 하지 정작 아이가 아픔에도 부모는 회사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네요.” (201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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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16~2020년)

제3차 기본계획 시기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럼 8, 표 16와 같다. 중심성 지표는 표 17과 같다.

-“내년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인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은 더더욱 형편없어

져서 국가를 믿어야 하는지 의문임.” (2015. 12. 24.)

-“어린이집에서는 워킹맘 아이 안 받을라고 해요. 몇 시까지 있을거냐고 물어보

고 7시라고 하면 아이 꽉 찼다고 말해요.” (2012. 08. 28.)

<표 16> 제3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순

번
군집명 키워드

1

출산·양육

취약 대상

키워드

발생, 해결책, 출산, 가정, 명, 한국, 문제, 사용, 저출

산, 자녀, 정책, 국가, 부분, 필요, 이상, 원, 사회, 혜

택, 해결, 육아휴직, 현재, 지방자치단체, 도움, 둘째,

확대, 국민, 복지, 결혼, 어려움, 육아, 경제, 제안, 법,

개선, 세아이, 장려, 부담, 저출산문제, 보육, 대부분,

시행, 아이수, 남성, 예산, 지역, 의무, 지급, 가족, 제

공, 제외, 실질, 기간, 할인, 보장, 출산지원금, 극복,

영유아, 세금, 배려, 다자녀, 학교, 실정, 공무원, 효과,

마련, 근무, 저출산시대, 가구, 신혼부부, 개인, 근로자,

개정, 순위, 출산휴가, 복직, 환경, 휴직, 교육 등

2

영유아

정책 개선

키워드

직장, 경우, 부모, 하나, 시간, 상황, 때문, 아이, 수,

일, 생각, 나라, 자동차, 이유, 돈, 엄마, 신청, 이후, 이

용, 교사, 개월, 부족, 어린이집, 방법, 생활, 마음, 본

인, 집, 아이돌보미, 현실, 서비스, 아동, 건강, 입장,

살, 기관, 장애, 지하철, 관리, 워킹맘, 아파트, 걱정,

아빠, 자리, 맞벌이, 직원, 유아, 유치원, 시설, 업무 등

3
난임·다자녀 가정

의료 지원 키워드

부부, 적용, 번, 기존, 지원금, 제한, 나이, 병원, 시술,

시험관, 건강보험, 난임, 횟수, 접종, 회 등

4 출산 지원 키워드

지원, 세, 현실, 만원, 비용, 가능, 정부, 문제점, 기준,

배려석, 임신, 아기, 대상, 여성, 인구, 보건소, 노력,

고령, 보건소, 원인, 소득, 포기, 준비, 진행, 몸, 증가,

출산율, 금액, 상태, 중요, 인식, 급여,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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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3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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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군집은 ‘발생’, ‘해결책’, ‘출산’, ‘가정’, ‘명’, ‘한국’, ‘저출산’, ‘자

녀’, ‘정책’, ‘국가’, ‘사회’, ‘혜택’, ‘해결’, ‘육아휴직’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움’, ‘둘째’, ‘국민’, ‘복지’, ‘결혼’, ‘어려움’, ‘육아’, ‘법’, ‘개

선’, ‘세아이’, ‘부담’, ‘저출산문제’, ‘보육’, ‘아이수’, ‘남성’, ‘예산’, ‘지역’, ‘가

족’, ‘출산지원금’, ‘극복’, ‘영유아’, ‘세금’, ‘다자녀’, ‘공무원’, ‘근무’, ‘신혼부

부’, ‘출산휴가’, ‘복직’, ‘환경’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앞서

추진된 기본계획 시기의 정책·제도 군집에 비해 자녀 수와 연관된 키워드

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제1,2차 기본계획에는 없던 ‘신혼부부’와 ‘남성’ 키워

드가 출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제1,2차 기본계획 시기의 다자녀 가정 민원은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 증

액을 원하는 내용이 다수였으나, 해당 시기에는 다자녀의 기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기대 자녀 수에 따른 지원

<표 17> 제3차 기본계획 네트워크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아이 199 0.073 4.683 16 가정 199 0.073 4.683
2 수 199 0.073 4.683 17 육아휴직 196 0.072 4.016
3 지원 199 0.073 4.683 18 시간 199 0.073 4.683
4 출산 199 0.073 4.683 19 사람 199 0.073 4.683
5 정책 199 0.073 4.683 20 명 199 0.073 4.683
6 자녀 199 0.073 4.683 21 여성 198 0.073 4.327
7 경우 199 0.073 4.683 22 난임 185 0.068 2.850
8 년 199 0.073 4.683 23 어린이집 196 0.072 4.119
9 저출산 199 0.073 4.683 24 정부 199 0.073 4.683
10 일 199 0.073 4.683 25 부부 199 0.073 4.683
11 육아 198 0.073 4.288 26 해결책 199 0.073 4.683
12 문제 199 0.073 4.683 27 임신 198 0.073 0.073
13 배려석 197 0.073 4.074 28 다자녀 192 0.071 3.453
14 생각 199 0.073 4.683 29 한국 199 0.073 4.683
15 혜택 199 0.073 4.683 30 비용 199 0.073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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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놓았는데(대한민국정부, 2018), 한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는 난임부

부 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행복출산 패키지 등을 제시하였고, 두 자녀 출

산 장려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돌봄지원 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등을 제

시하였으며, 세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는 셋째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자녀 장려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에 두 자녀까지도 셋 이상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것,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

등 수급 기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나타났다. 더불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수급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느낀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었기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국민의

정책 인지 및 활용을 위해 충분한 교육자료 배포와 홍보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기존 대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주거 분

야 측면으로 한정되어있었으나(대한민국정부, 2018), 주거 문제 이외에도

주말부부, 양육비 부담, 맞벌이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양육에서

의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다수 나타났다.

한편, 직장 내 양육 부담에 대한 남성의 민원이 증가하였는데, 스스로를

‘두 딸을 둔 아빠’, ‘임산부 아내를 둔 남편’ 등으로 지칭하며 남성이 영유

아 돌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

성 역시 양육 분담에 대한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남성의 육아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대기

업·공공기관의 양육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남성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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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대한민국정부, 2018). 그러나 해당

군집에 따르면, 부서의 특성에 따른 관례나, 사립유치원 교사와 같이 업무

적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 여성들이 다

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의 활용성 측면 또한 충분히 논의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군집은 ‘직장’, ‘부모’, ‘하나’, ‘시간’, ‘아이’, ‘수’, ‘일’, ‘생각’, ‘나

라’, ‘자동차’, ‘돈’, ‘엄마’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사’, ‘부족’, ‘어린이집’,

‘마음’, ‘아이돌보미’, ‘현실’, ‘건강’, ‘기관’, ‘장애’, ‘지하철’, ‘워킹맘’, ‘아파트’,

‘걱정’, ‘아빠’, ‘맞벌이’, ‘유치원’, ‘시설’, ‘업무’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

고 있었다. 제3차 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일’, ‘시간’의 연결정도 중심성, 아

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를 중심으로 민

원을 살펴본바, 일과 가정양립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엄마’, ‘워킹맘’과 같이 직장 여성이 갖는 부담 요

-“저출산, 다자녀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 05. 10.)

-“저출산시대에 왜 각종 할인이나 혜택은 셋째부터인걸까요?” (2016. 06. 23.)

-“육아휴직 1년 이상 사용하면서 실소득이 외벌이정도인 저희 부부가 왜 신혼

부부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게 진정 저출산정책인건지 궁금합니다.”

(2018. 07. 31.)

-“남성은 매번 동행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려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가게

됩니다.” (2017. 07. 14.)

-“육아휴직이라는 부담 자체를 여자만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엄마

와 아빠가 육아휴직의 부담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2018. 10. 25.)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어가고 있다.” (2017. 03. 23.)

-“사립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육아휴직이 해당 되지 않아 육아휴

직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7.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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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관한 목소리도 높았는데, 맞벌이로 인한 영유아 자녀 보육 기관과 인

력 구축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제1.2차 기본계획 시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아빠’ 키워드가 출현하였다. 이는 과거, 남성은 노동 중심,

여성은 가족 중심의 생애를 중요시한 것과 달리, 최근 남녀 모두 경제활동

을 중요시하게 되면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육아 분담 및 직장 내

남성을 위한 양육제도 요구로 이어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는 자녀

연령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지원금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 남성을 위한 양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

었다. 특히 남성을 위한 양육 인프라 부족은, 단순히 남녀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싱글 대디, 미혼부 가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회구조적인 접근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2차 기본계획 시기에 꾸준히 언급되었던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민원은, 정부가 세 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50% 면제

정책을 시행하며 혜택을 실감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

유아 가정의 카시트 장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으로 인해 ‘자동

차’ 키워드는 여전히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 키워드가 해당 시기에

처음 출현하였는데 이는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민원이 아닌,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주차구역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

인 주차구역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다수 제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9세가 되면 아이돌보미가 필요 없어지는 나이인가요? 이 세 아이만 집에 두

고 일터에 가 있으면 이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2018. 07. 14.)

-“공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가면 엄마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수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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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군집은 ‘부부’, ‘적용’, ‘번’, ‘기존’, ‘지원금’, ‘제한’, ‘나이’, ‘병원’,

‘시술’, ‘시험관’, ‘건강보험’, ‘난임’, ‘횟수’, ‘접종’, ‘회’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

을 이루고 있었고, 난임 부부 및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

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높은 시술비 부담으로 인해 제2차 기본계

획 시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던 난임 부부에 대한 민원은, 2017년

10월 시행된 난임 시술 건강보험의 나이·횟수 제한으로 인해 급증하였다.

난임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해 간절함과 그에 따른 좌절감으로 인해 경제

적 부담과 더불어 심각한 우울증 및 심적 부담을 안고 있기에(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4),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혼 대책, 난임 지원 강화는 정

부가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목표로 제시한 합계출산율 1.5명의 핵심 근거

분야이다(대한민국정부, 2018). 그럼에도 여전히 민원 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독감, 장염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고, 특히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가정

과 의료비 부담이 높은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 마련되어있지만 아빠들 쉴 수 있는 휴게실(수유실)은 없어…”(2017. 03. 23.)

-“아들은 아빠, 딸은 엄마가 없으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수영장은 다 그렇습니다.” (2017. 05. 08.)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는 차에 카시트를 의무화해서 착용을 해야합니다.”

(2019. 10. 10.)

-“막내가 장애인 2급으로 6살입니다, 애 엄마는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도우미

들이 돈이 안된다고 아예 지원 안함) 매일 아이를 안고 재활 훈련을 다니고 있

습니다.” (2017. 03. 27.)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7. 07. 19.)

-“그나마 희망이였던 건강보험적용이 이렇게 무너져버렸네요. 시험관 실패할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 10월달만 기다리면서 버텼어요.” (2017.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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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군집은 ‘지원’, ‘세’, ‘현실’, ‘비용’, ‘정부’, ‘문제점’, ‘기준’, ‘배려

석’, ‘임신’, ‘아기’, ‘여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구’, ‘보건소’, ‘노력’,

‘고령’, ‘보건소’, ‘소득’, ‘포기’, ‘몸’, ‘출산율’, ‘금액’, ‘인식’, ‘급여’, ‘보험’ 등

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해

당 군집은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호소와,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었다. 임산부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국민의 부족한 배려 의식을 체감하

고 있었는데, 이는 2014년을 기준으로 임산부 배려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가 55.8% 정도에 그치는 것과 상응한다(대한민국정부, 2018).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배려 표

시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로의 정착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2차 기본계획 시기의 ‘여성’ 키워드가 일·가정 양립 민원과 높

은 관련성을 보인 것에 반해, 해당 시기에는 보건소. 몸, 고령과 같은 건

강·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원과도 관련성을 보였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산

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역에 따라 거리상의

이유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직장 여성의 경우 근

무시간 내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

고 있었다.

한편, ‘지원’과 ‘정부’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은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민원 게시글의 특성상, 국민이 개인의

고충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가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시하고 있기에 나타난

-“다른 건강보험도 횟수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 있나요?” (2017. 09. 20.)

-“나이 제한과 횟수 제한 연계로 인해서 만혼에 결혼해서 첫아기라도 낳으려는

사람인 저로써는 좌절과 굴욕감마저 안겨 주는 정책입니다.” (2017.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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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을 살펴본바, 영유아 돌봄과 관련하

여 직장 내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의 제안은 반드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시행 주체인 정부에 대한 언급이 반영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민원은 제1차 기본계획 시기부터 꾸준히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논의된 이전 내용과 달리, 해

당 시기에는 높은 양육비 부담이 개인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로 직결된다

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불안정한 미

래로 인한 취업 및 경제적 부담과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맞물

리며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기에(김석호, 2022), 이들이 체

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 제4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21년~)

제4차 기본계획 시기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9, 표 18과 같다. 중심성 지표는 표 19과 같다.

-“근처에 가더라도 미리 앉아있던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않습니다. 거기 앉는

사람들은 거기가 임산부 자리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구요. 그건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탓이기도 하구요.” (2018. 12. 08.)

-“가족간호휴직제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적다는 것 입니다.” (2017. 05. 21.)

-“아이를 출산, 교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비용 상승으로 기혼자들은 출산 자체

를 포기하고 미혼자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19. 03. 22.)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

다. 요즘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출산도 포기하게 됩니다.” (2020.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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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제4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순번 군집명 키워드

1

영유아

정책 방향성

키워드

저출산, 해결책, 이상, 한국, 해결, 원, 이용, 보육, 세금,

아동, 유아, 제안, 기본, 공원, 아이수, 자동차, 시설, 방

안, 효과, 인구, 수준, 극복, 다자녀, 미만, 설치, 예산,

앞, 국공립어린이집, 감면, 결과, 아래, 억, 취득세, 투입

등

2
보육 환경

키워드

교사, 순위, 지방, 놀이터, 경력, 인정, 장애, 현재, 활동,

공무원, 확인, 아파트, 배려, 환경, 중요, 마음, 보육교사,

화장실, 체계, 친화, 학대, 집 등

3
일·가정 양립

키워드

수, 정부, 부모, 정책, 사회, 가정, 가능, 육아, 경우, 어린

이집, 명, 아이, 사용, 년, 일, 시행, 이유, 시간, 때문, 어

려움, 맞벌이, 발생, 차별, 개선, 말, 여성, 문제점, 부담,

사람, 경력단절, 개월, 개정, 세, 적용, 이후, 엄마, 이하,

유치원, 도움, 육아휴직, 고려, 법, 상황, 직장, 부분, 저

출산시대, 출산율, 나이, 돈, 남성, 아동학대, 가족, 상태,

유아, 입장, 초등학교, 근무, 근로시간, 기간, 입학, 코로

나, 저희, 둘째, 문화, 시기, 기관, 규정, 경제, 서비스, 복

지, 지역, 현실, 운영, 군인, 보호, 글, 아빠, 자녀, 단축,

급여, 방법, 하나, 제공, 신청, 밖, 대상 등

4

영유아

정책 개선

키워드

저출산문제, 국가, 출산, 문제, 혜택, 지원, 필요, 생각,

부족, 아기, 임신, 부부, 결혼, 비용, 교육, 기준, 만원, 지

방자치단체, 배려석, 양육수당, 사립유치원, 지원금, 해

당, 정부, 사례, 제출, 조건, 지출, 보건복지부, 지급, 증

가, 난임, 양육, 연령, 소득, 적극, 금액, 수당, 확대, 홍

보, 가구, 국민, 우리, 위험, 노력, 싱글맘, 나라, 치료, 기

업, 외국인, 영아, 국공립유치원, 장려, 차이, 확인서, 출

생, 관련, 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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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4차 기본계획 CONCO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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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군집은 ‘저출산’, ‘해결책’, ‘한국’, ‘해결’, ‘원’, ‘보육’, ‘세금’, ‘유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안’, ‘기본’, ‘공원’, ‘아이수’, ‘자동차’, ‘시설’, ‘방

안’, ‘효과’, ‘극복’, ‘다자녀’, ‘설치’, ‘예산’, ‘국공립어린이집’, ‘감면’, ‘취득세’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해당 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국’의 중심성 수치가 높았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함께 출

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출산 및 양육 고충이 한국 특유

의 사회구조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한국이 당면한 저

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성격의 게시글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 증진,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활성화

등의 방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또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

러운 유례없는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 07. 12.)

<표 18> 제4차 기본계획 네트워크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

번
키워드

연결

정도

중심성

아이겐

백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아이 196 0.104 182.013 16 어린이집 165 0.092 90.177
2 수 196 0.104 172.170 17 일 184 0.100 124.870
3 정책 192 0.103 146.704 18 만원 146 0.085 49.994
4 지원 191 0.103 142.914 19 가정 177 0.097 111.209
5 년 181 0.100 105.244 20 한국 172 0.095 103.090
6 저출산 196 0.103 184.604 21 임신 152 0.087 59.311
7 경우 186 0.101 128.343 22 필요 187 0.100 151.020
8 육아 176 0.098 98.021 23 상황 181 0.099 116.704
9 세 162 0.090 92.368 24 부모 178 0.098 114.485
10 자녀 186 0.101 130.397 25 비용 153 0.087 64.457
11 혜택 167 0.093 87.016 26 원 161 0.091 75.631
12 생각 184 0.101 121.728 27 정부 176 0.096 121.405
13 출산 180 0.099 113.973 28 육아휴직 131 0.077 34.626
14 명 174 0.096 107.196 29 이상 169 0.092 108.413
15 배려석 133 0.077 43.201 30 개월 157 0.090 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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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군집은 ‘교사’, ‘순위’, ‘지방’, ‘놀이터’, ‘경력’, ‘장애’ 등의 키워드

를 중심으로, ‘공무원’, ‘아파트’, ‘배려’, ‘환경’, ‘마음’, ‘보육교사’, ‘화장실’,

‘체계’, ‘친화’, ‘학대’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핵심 키워드

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해당 군집에서는 교사, 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업군을 중심으로 한 민원과, 양육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나타났다. 교사, 공무원의 경우 경제적 지원보다,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근

로 시간 단축의 상용화와 같이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확보

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한 자녀에 비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의견, 근무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육아시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공무원 외 다른 직업군에서의 민원은 현저히

적었는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농어산촌민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윤홍식, 2010), 국민 특성에

따른 온라인 청원게시판의 홍보 및 접근성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

보여진다.

또한 보육교사 및 보육 인력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자녀의 보육의 질 역

시 상승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육교사의 아동 대 유아 비율 축, 급여·휴가

보장 등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나타났으며, 비중이 크지 않으나 장애영유

아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양육 인프라는 임산부를

위한 화장실, 남성을 위한 수유 시설,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거치대 등을

필요로 하였고. 임산부의 경우 특히 입덧, 배뇨, 허리 통증 등 신체 변화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나타났다.

-“임산부는 입덧과 잦은 배뇨 때문에 화장실 양보가 절실한데 초기라서 티가

-“일부 지자체나 제도에서 2명부터 다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

인 상황은 3명이어야 다자녀로 보고 있죠.” (2021.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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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군집은 ‘수’, ‘정부’, ‘부모’, ‘정책’, ‘사회’, ‘가정’, ‘육아’, ‘어린이

집’, ‘아이’, ‘사용’, ‘시간’, ‘어려움’, ‘맞벌이’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별’,

‘개선’, ‘여성’, ‘부담’, ‘경력단절’, ‘개정’, ‘엄마’, ‘유치원’, ‘육아휴직’, ‘법’, ‘직

장’, ‘출산율’, ‘나이’, ‘남성’, ‘아동학대’, ‘가족’, ‘초등학교’, ‘근무’, ‘근로시간’,

‘코로나’, ‘지역’, ‘현실’, ‘군인’, ‘아빠’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

다. 해당 군집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시설 확충과 군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육아를 도와주기 어려운 환경의 남성들에 대한 민원이 다수 나

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성차별에 대한 논의를 떠나, 부부가 함께 양육을 분

담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

고 있었다. 최근 다수의 연구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일과 가정양립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으나(윤홍식, 2010), 기존의 정책이 보육 지원 위주로 이

루어지며 개별가정의 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주은, 2010). 남성의 육아 부담 또한 단편적인 제도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배기련 외, 2021) 실효성 있는 대안을 위해서는 육아 현장에서의

남성의 고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 여성의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와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의 비

중 또한 높았는데,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2020년 10월 일

명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8개월 여아 학대 살인사건이 발생으로 인해

나지 않아서 양보받기 어렵다.” (2021. 03. 07.)

-“이럴 경우 막상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거치대가 없어 많이들 곤란해하십니

다.” (2021. 05. 28.)

-“임산부의 경우 임신으로 인해 배가 눌려서 방광에 압박감으로 인해 배뇨 욕

구를 보통의 여성보다 조절하기 힘들다고 한다.” (2021. 03. 07.)

-“14명의 아이를 두 명에서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 보여집니다.” (2021. 03. 16.)

-“즉,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

다.” (2022. 12. 05.)



- 89 -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및 보

육 기관의 휴업이 이어지며 영유아 방임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였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김진리, 2020; 정익

중, 2020). 이에 특히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민원을

통한 호소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시기에 출산을 하거나 어린 영유아 가정

의 경우 감염에 대한 염려와 가정 내 놀잇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높은 우

울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보육 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2015년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는 의견 등 사전 예방에 대한 측면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

집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대기업·중소기업·공무원·비정규직 등 직군과

직책에 따른 제도의 차등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회’ 키워드

의 언급이 잦았는데, 이는 ‘사회문화’, ‘사회문제’, ‘사회적 인정’과 같이 핵

심 민원 사안을 사회적 현상과 연관 짓는 국민이 증가하였기에 이 같은 상

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학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tv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021. 02. 20.)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기 더

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 04. 13.)

-“코로나로 인해 임산부 등록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2021. 01. 06.)

-“사실상 남성 군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타부대로 발령 또는 인사이

동, 진급누락 등의 처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음.” (2021. 01. 29.)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2021. 06. 23.)

-“워라벨이나 육아제도,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 등도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들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2021.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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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군집은 ‘저출산문제’, ‘국가’, ‘출산’, ‘혜택’, ‘지원’, ‘아기’, ‘임신’,

‘부부’, ‘결혼’, ‘비용’, ‘교육’, ‘기준’, ‘지방자치단체’, ‘배려석’, ‘양육수당’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금’, ‘정부’, ‘조건’, ‘지출’, ‘보건복지

부’, ‘난임’, ‘양육’, ‘연령’, ‘소득’, ‘수당’, ‘홍보’, ‘국민’, ‘싱글맘’, ‘나라’, ‘치료’,

‘기업’, ‘외국인’, ‘국공립유치원’, ‘세계’ 등이 하나의 의미군집을 이루고 있었

다.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세계’는 대한민국 출산율을

심각성을 언급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키워드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 인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

전히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인식을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이

해 부족, 싱글맘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매체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교육 대상을 임산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임기 이전의 여성, 학생, 남성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

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해를

거듭하며 정부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2017년 인구

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출산 지

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로 낮다.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

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에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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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타났는

데, 이는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로 인해 높아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영유아 보육 기관의 과도한 특별활동비, 코로나바이

러스로 인한 휴원 기간임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불합

리성이 제기되며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다.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민원은

제3차 기본계획 시기와 유사하게 연령과 횟수 제한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

며, 남성의 정관수술 복원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민원도 나타났다.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출산

율 0.062% 제고 효과를 목표한 바 있으나(김동환, 2017),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추후 난임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난임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하여 검진 및 시술 비용에 대한 큰 폭의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버스, 지하철, 공용주차장 등에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갈등의 소지가 촉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배려문화를 누

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이 시급합니다.”

(2021. 03. 24.)

-“아내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해서 임신기간 중 검진을 받아야 될 경우(뿐

만 아니라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반드기 제가 동행해야 합니다.”

(2022. 04. 15.)

-“미혼모가 아기와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40년도 넘은 건

물인데다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21. 05. 09.)

-“현재 난임 치료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

다. (저는 지원 신청도 못해봤지만) 사전에 보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2021. 11. 30.)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급간식 저질 식품 제공 등 -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법,

시스템 도입…” (2022. 12. 21.)



- 92 -

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생각을 CONCOR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와 키워드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장려 홍보 및 교육자료 구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정부

의 정책 및 사회서비스 방향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년 1

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2,465건의 민원 데

이터를 수집하였고, 맥락상 저출산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중복되는 민원 게

시글은 배제하여 총 992건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톰 내 MeCab-Ko 분석모듈을 사용하

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처리 작업을 통해 동일·유사어 통일, 복합

개념·줄임말 구분, 고유명사·은어 유지, 불용어 삭제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상위 빈도 200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1-mode Matrix Data Set을 구

성하고 UCINET 6를 통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인 CONCOR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는 Netdraw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또한 민원 데이터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TF)와 N-gram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 시기별 민원 게시글의 주요 키워드와 키워드 조

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키워드는 ‘경제적 키워드’,

‘물리적·환경 키워드’, ‘정책적 키워드’, ‘인적 키워드’ 4가지 주제로 유목화

할 수 있었고, 제1차 기본계획 시기부터 제4차 기본계획 시기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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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이’, ‘수’, ‘지원’, ‘정책’ 키워드는 빈도 수치를 기준으로 10위권 내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N-gram 분석 결과, ‘지원’은 ‘보육료’,

‘정책’, ‘정부’, ‘보육’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정책’, ‘정부’는 다시 ‘복

지’, ‘보육료’, ‘장려’, ‘시행’, ‘극복’, ‘감면’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를 중

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국민은 정부와 정책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

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료 지원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가장 필요로 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책 추진 시기별 키워드 빈도 순위 변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사 변화 또

한 파악할 수 있었는데, ‘다자녀’, ‘육아휴직’, ‘난임’ 키워드는 제1차 기본계

획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순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 ‘배려석’, ‘자동차’, ‘육

아휴직’, ‘현실’ 키워드는 모든 시기에 걸쳐 30위권 내에 있었다. 이는 ‘남

성’, ‘아빠’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출산 및

양육 부담에 있어서 여성의 체감 비중이 크며,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육아

휴직 제도와 같이 이미 도입되었으나 미흡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다수의 국민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가정’

은 ‘다자녀’, ‘맞벌이’와, ‘부부’는 ‘맞벌이’, ‘난임’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

었기에, 정부의 영유아 관련 정책의 대상이 다자녀, 맞벌이, 난임 가정에

집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CONCOR 분석을 통한 시기별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06~2010년)는 4개의 의미군집으

로 나타났고, 영유아 정책 개선키워드, 정책의 형평성 요구 키워드, 보육·

교육 관련 키워드, 출산·양육 관련 물리적 지원 키워드로 유목화하였다. 제

1차 기본계획 시기 전반에 걸쳐, ‘수’, ‘정책’, ‘지원’의 연결정도 중심성, 아

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의 수치는 모두 높았으며, 이는 해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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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키워드와 함께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원 내용을 살펴본바, 국민은 개인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 방법이

라 생각하고 있었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 내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여전히 자녀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

게 전가하는 당시 정책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세 자녀 가

정이 영유아 돌봄에 있어 가장 취약함을 보였고, 출산율 상승이라는 정부

의 정책 추진 목표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정의 민원 비중도 높았는데, 육아휴직 제도

나 근로시간제와 같이 이미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대체인력

부족, 업무상 불이익 등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워 일·가정양립

에서 고충을 겪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외에도 영유아 돌봄에 취약한

가정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형건물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신뢰할 수 있는 보육 기관과 아이돌보

미의 확충 등의 요구가 나타났다.

제2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11~2015년)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고,

출산·양육 관련 취약 가정 키워드, 취업모 키워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키워드, 영유아 정책 개선키워드로 유목화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이어, ‘정책’의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의 수치는

모두 높았으며, ‘여성’, ‘가정’의 연결정도 중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특유의

사회적 문화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다자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회적 특혜와 지원금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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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비해 취업모 개인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직장 여성의 경우, 직장 내 잔존하는 양육제도 사용

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영유아 자녀 돌봄에 대한 물리적인 부담과 죄책

감 및 심적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여성 공무원, 여교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의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난임 여성의 경우, 정부의 시술비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부족한 지원 횟수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고령 여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측면도 지적

받고 있었다.

한편, 영유아 시기를 넘어 자녀의 학령기,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도 다수 있

었으며, 아이돌보미,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인권에 대

한 언급도 높아졌다. 한편,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2014년 정부

의 보육료 3% 인상안과 같이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민원이 급증한 부분

도 있었는데, 이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 강화와 보육 기관 내

CCTV 활성화, 가정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민원으

로 이어졌다.

제3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16~2020년)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고,

출산·양육 관련 취약 대상 키워드, 영유아 정책 개선키워드, 난임·다자녀

가정 의료 지원 키워드, 출산 지원 키워드로 유목화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

시기 전반에 걸쳐 ‘일’, ‘시간’의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의 수치는 모두 높았으며, 자녀 수와 관련된 키워드의 비중이 증가

하였고, ‘신혼부부’, ‘아빠’, ‘남성’ 키워드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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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양육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꾸준히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앞선 두 차례의 기

본계획 시기와 달리 다자녀 가정 지원금 수급 기준, 맞벌이 가정의 소득

산정 기준 등 ‘기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한 질병에 취약한 영유

아 가정과 의료비 부담이 높은 다자녀 가정, 고령 여성, 난임 여성을 중심

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2017년 10월 시행

된 난임 시술 건강보험의 나이·횟수 제한의 부당함, 보건소를 통해 진행하

는 임산부 무료 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지역이나 직장에 따른 보건소 방

문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한편, 직장 내 양육

부담에 대한 남성의 민원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4차 기본계획 추진시기(2021년~)는 4개의 의미군집으로 나타났고, 영유

아 정책 방향성 관련 키워드, 양육 환경 키워드, 일·가정 양립 키워드, 영

유아 정책 개선키워드로 유목화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세계’ 키워드가 새

롭게 출현하였고, ‘한국’의 연결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

성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원을 살펴본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개인의 고충을 한국 특유의 사회구조, 사회적 현상

과 연관 짓는 국민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는 국민은 증가하였

으나,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이 부족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 역시 여

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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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고, 출산부터 임신까지의 과정을 교육 기관에 적극적

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육아 분담에서의 남성 참여

가 증가하며 직장 내 남성을 중심으로 한 양육 제도 개선과 수유실, 기저

귀 거치대와 같은 인프라 구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교사, 공무원, 대기

업·중소기업·비정규직 등 특정 직업, 직책에 대한 언급도 나타났다. 한편,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2020년 10월 8개월 여아 학대 사건

이 발생하며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자녀 돌봄과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 또

한 급증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영유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

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

육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정책의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유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임기 여성, 임산부를 중심으

로 육아 정보 제공과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생, 남성, 노인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의 상용화가

더뎌지는 측면이 있었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전반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온

라인 포털사이트 ‘agalove’와 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육아 정보 관계망

‘100인의 아빠단’ 등은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적거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활성화되고 있었고,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추진된 ‘동

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정책은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목표로 2009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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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산일보, 2009)와 금천구(문화일보, 2009)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진행하였으나, 미미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임산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역시 부족한 홍보로 인해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

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13). 이에 영유아 정책의 도입과 나아가 상용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포퓰리즘이나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강재, 2011).

둘째, 결혼 및 출산 전후 남성의 인식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필요하다. 직장 여성의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대안으로 남

성의 육아 분담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국민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기

업 내 육아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는 앞선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휴직 대

체인력 지원,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유연근로제 세분화 및 확대, 가족친

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시행하며 기업 내 육아 제도 도입 및 정착

에 힘써왔다. 이에 가족 친화 인증 기업과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대한민국정부, 2019),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6.3%에 불과하였고(조규준, 2023), 양육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원

인으로는 제도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5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더불어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

한 기존의 영유아 정책 연구가, 직접적인 수요자로 간주되는 기혼자와 여

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기에(배기련 외, 2021), 남성은 여전히 자녀와 동

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나 육아 지식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보인다(손능수 외, 2021). 남성의 육아 부담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단

편적인 제도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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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출산을 기피 하도록 만드는 부족한 영유아 돌봄 환경으로부

터 기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배기련 외, 2021; 정성호, 2018),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책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 임산부 가정, 장애 영유아 가정, 한부모 영유아 가정 등 다

양한 형태의 가족 집단에 대한 이해와, 자녀 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십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급감과 외국인 근

로자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저출산 및 고

령화 대응 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다. 최근 정부는 인구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일반 아

동에 비해 발달 수준, 교육 기관 적응, 건강관리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효춘, 2016; 황원 외, 2023), 특히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한 실태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다(채경란, 2022). 이에 노동 인력으로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역시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여성 가장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 가정은 기혼여성에 비해 일과

가정양립의 문제로 인한 빈곤의 정도가 심각하다(김판준, 2012;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1).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 다

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

며(박구용, 2023), 민원을 살펴본바, 이들의 호소가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

원 등의 필수 정책과 결부되어있기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만큼 해당 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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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고령 여성, 난임 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 및 심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증가

로 인해 만혼과 고령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난임 시술 환자 역시 2017년 12,569명에서 2021년 143,999명으로, 정

부의 난임 지원을 통한 출산아 수는 2018년 8,973명에서 2021년 21,219명까

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김태환, 2022).

그러나 고령출산은 전치태반, 저체중아, 철 결핍성 빈혈, 임신성 고혈압

등에 취약하며, 높은 빈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동반한다(최혜원, 2013).

또한 난임 시술은, 회당 수백만 원의 높은 비용과 기약 없는 횟수를 요하

기에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며 간절함, 좌절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부담을

수반한다(임희정, 김보영, 2022). 이에 정부는 꾸준히 고령 여성 및 난임 가

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해왔으나, 소득에 따른 지원금 차등과 연령, 횟

수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지원 체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오히려 정

책 시행의 기대로부터 기인한 높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다.

만혼 대책과 난임 지원 강화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출산율 반등 목표의 핵심 근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정부,

2018). 한국 난임 여성 삶의 질 수준은 대만, 포르투칼, 스페인, 이란 등 외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권정혜, 2017). 저출산 현

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이 시점에, 고령 여성

및 난임 가정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원금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다자녀 정책으로부터 나아가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라, 국민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직장 내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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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산점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더불

어 아동수당 및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은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출산지원금 중심의 출산 장려책은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하며 한계가 존재한다는 앞선 연구들과도 상응한다(이

상림, 2014; 장인수, 2023). 이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두 자녀 이상 가정

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정책 및 홍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여섯째, 영유아 보육 인력 및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들의 요구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육교사, 아이

돌보미와 같은 영유아 돌봄 인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와 체

력, 인성, 지식 등 다방면에서의 능력을 요구함에도 급여, 실질적인 휴가

사용 등의 측면에서 처우가 미흡하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애

초기의 발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인력이기에, 이들의 직업 만족도 및

자긍심은 영유아의 보육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유혜린, 이정화,

2021; 정혜영, 2021).

더불어 만 19세~4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 및 양육 설문에 따르면(보

건사회연구원, 2019), 기혼자의 64.6%가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 양육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답하였으며,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을 출산

포기의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35.3%가 이 같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영유아 돌봄 현장에서

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인프라의 질적·양적 저하는 출산율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노승희, 2010; 이강재, 2011), 실질적인 대안 논의가

시급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

상으로, 각 개인이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저출산



- 102 -

현상과 같은 인구문제는 가치관 변화, 노동시장 구조, 교육체계 등 복합적

인 요소, 다양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나정원, 2023; 정성호,

2018), 수혜집단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전반의 신뢰 형성과 인

식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영유아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적 등위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를 중

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 기반으로 삼는 공학적 기법을 사

용하였기에, 민원 게시글이라는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연구자의

오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는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셋째, 시기에 따

른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자 저출산 정책 시기별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정부는 각 저출산 기본계획마다 영유아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에 차이를 두었고, 이는 단편적인 현상이나 개인의 특성이 아닌, 가족

체계, 가치관, 노동구조 등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책

에 대한 인식은 제도의 시행 및 정착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중의 요구도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신문고의 특성상 민원인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하기에, 분석 데이터가 국민인식의 대표성을 반영한

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단순히 키워드를 중심으로 게시글을

수집하였기에, 저출산 및 영유아 정책과 관련한 모든 민원 데이터를 대상

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수집한 게시글을 민원 대상, 내용 및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키워드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

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여성가족부 주관의 ‘아이돌보미’와 민간 사

업체 주관의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 등을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한 것과

같이 키워드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SNS 사이트 등 데이터수집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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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하고, ‘저출산’, ‘영유아’,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키워드를 고려

해야 하며, 전처리 과정에서 혼재된 정책 및 서비스의 명확한 분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원을 살펴본바, 거주 지역, 부모의 직군 및 직장 규모, 자

녀의 연령 등에 따라 인식의 특징과 차이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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